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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 국내외적 상황

1992년 ‘리우 회의’ 전후로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관심이 국

내외적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2012년에 열린 ‘리우+20’ 회의는 ① 2030년까지의 녹색 경제 

프레임 워크를 제시하고, ② 2015년까지의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2030년까지의 지속 가

능한 개발 목표(SDGs) 대체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이는 2008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

기 시작한 글로벌 그린 뉴딜(global green new deal)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이다. 에너지 이

슈는 이러한 녹색 경주(green race)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비록 2012년 카타르 

도하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UNFCCC COP18)와 2013년 폴란드 바르샤바 유엔기후변화당

사국총회((UNFCCC COP19)의 논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0년 이후 적용될 신기

후체제(Post-2020)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2015년에는 일정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

로 예상된다. 

한편 2013년 대구에서 개최된 제22차 세계에너지총회(WEC)에서는 최근의 에너지 상황을 



2

‘에너지 삼중고(Energy Trilemma)’로 규정했는데, 이는 ① 에너지 안보: 미래에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 ② 에너지 형평성/접근성: 에너지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 ③ 환경적 

책임: 기후 변화 등 환경위기에 대한 지속가능성 확보로 설명된다. 그만큼 국제적으로나, 국내

적으로나 에너지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 5년 동안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무색하게도, ‘4대강 사업’과 ‘핵발

전 확대 및 수출’을 비롯한 크고 작은 정치적, 사회적 논란 속에서 지속 가능성 성과는 높지 

않은 실정이다. 오히려 중앙정부 중심의 사업 관행이 지속되고 지자체의 자율성이 극히 제약

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개발 사업이 주를 이뤘다(이정필, 2011a).  

세계에너지총회를 주관하는 세계에너지협회(WEC)가 발간한 ‘2013 에너지 지속가능성 지

수’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129개국에서 64위를 기록했다.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

아,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페인, 프랑스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아시아에서

는 일본이 16위로 제일 높은 순위에 올랐다. 한국은 전년도에 비해 10단계 하락했는데, 에너

지 안보 D, 에너지 형평성 B, 환경 지속가능성 C로 평가되었다(World Energy Council,  

2013). 이렇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에너지 삼중고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2) 지역에너지 전환전략의 필요성

최근 들어 온실가스 감축, 핵발전소 비중 논란, 송전탑 갈등 등으로 에너지 문제가 국내에서

도 정치, 사회적으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기술-사회적 측면에서의 ‘거대 기술 시스

템의 위험성’(루이스 멈포드, 2012)뿐만 아니라 사회-공간적 측면에서의 ‘에너지 부정의와 

불평등’에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밀양 사건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에서 쓰는 전기를 위해 시골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시스템 때문에 밀양 송전탑 문제가 발생했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공감한다’가 49.3%로, ‘공감하지 않는다’가 31.2%로 나타날 정도로 

“에너지 생산과 소비과정에서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공감도가 높게 나왔다(환경보건시민센

터․환경운동연합, 2013. 10. 10: 10). 이는 근대화 이후 고에너지 국가들에서 만연하는 농촌지

역 약탈 현상(니키포룩, 2013: 124)과 무관하지 않다.

과거에는 주로 일부 연구자(이필렬, 2001; 윤순진, 2004; 고재경, 2008; 박진희, 2009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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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연구소와 환경운동가(에너지정치센터․부안시민발전소, 2009; 이유진, 2010a)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에너지’와 ‘에너지 전환․자립’ 담론이 에너지의 공간적 모순의 심화로 인해서 점차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또한 에너지와 관련해서 기존의 중앙 정부의 계획 수립과 사업 집행 방식이 주로 하향

식으로 추진되어 왔고, 지방 정부의 권한과 재정의 한계로 지역의 ‘에너지 주권’이 극도로 제

약되어 온 역사적, 제도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최근에는 몇몇 정당에서 지역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보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도적 한계 내에서 자체적으로 ‘탈핵 에너

지 전환’을 선언하거나 유관 정책을 설계․집행하고 있지만, 이제야 본격적으로 에너지 체제간

의 정치․사회적 경쟁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2a). 

(3) 충청남도의 지역에너지 실태

충청남도의 지역에너지체제는 생산지와 소비지가 분리된 국가에너지체제의 특징에서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보령, 태안, 서천, 당진 등 충남의 서부와 북부 해안지역에 집중된 발전시설

은 충청남도의 전력수요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범국가 정책의 

결과라는 측면이 강하다.

충청남도는 총 51.4백만TOE의 석탄, 석유 등 1차 에너지를 소비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차 에너지 소비량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소비량 276.6백만TOE의 18.6%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에너지원별로 구분하면, 석탄이 29.9백만TOE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석유가 16.7백만TOE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LNG가 4.7백만TOE, 신재생에너지 등 기타 0.2

백만TOE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충청남도 최종에너지 소비는 총 25.9백만TOE이며 

이중 산업부문이 22백만TOE, 수송부문이 2백만TOE, 가정및상업 부문이 1.6백만TOE, 공공

및기타 부문이 0.2백만TOE를 소비하여, 산업부문이 전체 소비의 84.9%를 차지하고 있다(에

너지경제연구원, 2013). 

충청남도는 국가 전력수요의 20.9%를 공급하여, 전남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발전 형태로는 석탄화력발전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보령복합화력 및 일부 도서 등에서는 LNG

나 석유를 이용한 발전도 함께 시행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는 118,040.7GWh의 전력을 생

산하였는데, 이는 전국 전력생산량의 23.8%를 공급하는 것으로 큰 차이로 전국 1위를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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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충청남도 내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42,650.1GWh(전국소비량의 9.4%)

로 생산된 전력의 36.1%만이 내부에서 소비되고 나머지는 모두 외부 특히 수도권에 공급하는 

전력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표 1> 시 ․ 도별 1차 에너지 원별 소비(2011년)

(단위:천TOE)

합계 석탄 석유제품 LNG 수력 원자력 신재생

서울 11,608 118 6,079 5,106 - - 305

부산 14,489 63 3,271 3,388 - 7,637 130

대구 3,413 316 1,761 1,127 1 - 208

인천 21,551 6,751 6,484 7,966 3 - 346

광주 1,802 35 995 715 - - 57

대전 1,144 49 1,045 1 - - 48

울산 24,595 914 19,604 3,808 - - 269

경기 23,812 352 11,523 10,954 187 - 796

강원 9,494 5,579 1,863 1,031 433 - 587

충북 4,869 1,316 2,139 722 299 - 393

충남 51,402 29,851 16,655 4,740 20 - 137

전북 4,613 29 2,405 1,652 186 - 342

전남 50,881 13,676 21,998 2,478 30 10,857 1,843

경북 30,451 9,258 3,793 1,583 233 14,771 811

경남 21,108 15,332 4,204 1,014 291 - 267

제주 1,405 - 1,327 - - - 78

276,637 77,092 105,146 46,284 1,684 33,265 6,618

<표 2> 충청남도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2011년)

(단위:천TOE)

합계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전국 205,863 126,886 36,875 37,542 4,560

충남 25,908 22,032 2,098 1,582 196

충청남도는 국가 전력생산의 23.8%를 공급하여 전남(14.0%)과 경남(14.0%),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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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력생산 전력소비

GWh % GWh %

합계 496,893 100% 455,070 100%

서울 1,384 0.3% 46,903 10.3%

부산 39,131 7.9% 20,562 4.5%

대구 198 0.0% 14,822 3.3%

인천 68,953 13.9% 22,241 4.9%

광주 37 0.0% 8,047 1.8%

대전 156 0.0% 9,060 2.0%

울산 10,750 2.2% 28,198 6.2%

경기 23,791 4.8% 97,003 21.3%

강원 12,047 2.4% 15,876 3.5%

충북 1,580 0.3% 20,453 4.5%

충남 118,041 23.8% 42,650 9.4%

전북 7,181 1.4% 21,168 4.7%

전남 69,481 14.0% 27,137 6.0%

경북 71,706 14.4% 44,167 9.7%

경남 69,579 14.0% 33,071 7.3%

제주 2,878 0.6% 3,710 0.8%

*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2013)

(14.4%), 인천(13.9%)을 훨씬 웃도는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발전 형태로는 석탄화력발

전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보령복합화력 및 일부 도서 등에서는 LNG나 석유를 이용한 발전도 

함께 시행되고 있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따라서 향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의 압박이 가

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

한편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전력 중 도내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42,650GWh(전국소비량의 

9.4%)로, 생산된 전력의 36.1%만이 내부에서 소비되고 나머지는 모두 외부 특히 수도권에 

공급하는 전력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시 ․ 도별 전력 생산 및 소비량(2011년)

이와 같이 충청남도는 전국적인 전력생산기지로서 국가경제에 기여해 왔지만,  특히 석탄화

력 위주의 발전시스템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중앙집중

식 에너지체체의 구조적 영향이 뚜렷한 충청남도의 경우 이러한 체제의 문제점도 더 클 수밖

에 없다. 그 중 하나로 송전탑, 송전선로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갈등 및 피해의 증가를 빼놓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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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는 이미 1,408km의 송전선로와 4,098개의 철탑이 위치하는데 송전선로는 154kV이

상의 고압선으로 대부분이 가공선로이며 지중화율은 2.8%에 불과하다. 최근 밀양송전탑을 둘

러싼 갈등은 이러한 초고압 송전선로에 의한 건강권과 재산권의 심각한 피해, 지역 공동체의 

파괴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더욱이 지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또다시 증대되는 수도권 전력수요를 충남지역 화력발전시설로 충당할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가 빨라 수요관

리 정책의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2) 연구의 목적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에너지 문제를 ‘신균형발전’으로 맥락화해 

‘충청남도의 지역에너지 전환전략’의 담론을 형성하고 대안적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는 확대일로에 있는 ‘화력발전소 단지’를 통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을 위한 ‘에너지 

공급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미 1990년 전후로 화력발전소와 송전탑 피해 민원과 

반대 운동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최근 핵발전과 밀양 송전탑 갈등과 결합되면서 더욱 확산되

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화력발전소의 규모 확장의 양상은 ‘핵발전 단지’의 위험경관(risk 

scapes, Lee․Lee, 2013)과 일정한 유사성을 갖는다 하겠다. 이렇게 발전주의 시대를 거쳐 고

착된 경로 의존적인 국가에너지체제는 전국적이면서 동시에 지방적 의제이고, 또한 지방간의 

의제이기 때문에 국토 공간적 접근이 중요하다.

주지하다시피 에너지체제는 단순히 물리적, 기술적 조합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특정 에너

지체제에는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속성과 결합되어 있고, 역사적, 제

도적 맥락에 놓여 있다. 에머리 로빈스(Amory Lovins, 1976)는 경성에너지경로(hard energy 

path)와 연성에너지경로(soft energy path)를 대비하면서 에너지 경로 전환을 주장했다. 이후 

보다 진전된 논의를 거쳐 일반화된 개념으로 정착한 경성에너지체제(hard energy system)는 

화석․핵에너지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삼아 국가와 자본이 관장하는 거대기술로 공급중심의 에

너지체제로 중앙 집중과 비민주성을 내재한다고 설명된다. 반면 연성에너지체제(soft energy 

system)는 에너지 수요관리와 함께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원 전환을 통해 경성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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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에서 탈피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전환을 통해 형평성과 민주성을 지향하는 

체제 전환(system transition)을 의미한다(윤순진, 2004).1)

연성에너지체제는, 현대 에너지 자체가 갖는 네트워크적 특징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재생가

능에너지에 내재한 분산적 성격이 부각되면서, 공간적으로 지방적 스케일(local scale)과 친화

성이 높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런 측면에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 가능성의 원칙에 맞

게 ‘지역에너지체제의 전환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신균형발전’이라는 더 넓은 담론

에서 지역간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분리와 불균형이라는 첨예한 쟁점을 극복하는 단초를 제공

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녹색화를 위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가능케 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충청남도의 지역에너지체제 전환전략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된 

연구 범위로 삼는다. 

첫째, 신균형발전의 관점에서 하위 주제인 에너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는지 이론

적, 담론적 틀에서 살펴본다. 이것은 신균형발전 담론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제자리를 찾

는 탐색적 시도이다. 

둘째, 1993년~2012년에 걸쳐 역대 중앙정부의 지역에너지체제를 평가해,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 사이에 발생한 주요 쟁점을 정리한다. 

셋째, 충청남도의 에너지 실태와 주요 계획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충청남도가 처한 

객관적 상황을 바탕으로 지역에너지체제의 전환전략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넷째, 지역에너지체제의 전환을 둘러싼 국내외 담론 지형과 실험 사례를 살펴보고, 충청남

1) 국내외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역시 에너지원과 사업 추진 주체와 방식과 과정에 따라 사회적, 지역적 수용과 반응이 다

르게 나타나고, 심한 반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재생가능에너지의 물리적 도입이라는 기술적 혁신 이상으

로 사회적 학습을 통한 지역적 혁신 과정과 민주적, 참여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박진희, 2009a; 이정필,

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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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주는 시사점을 뽑아 연성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의 주요 방향과 전략과제를 도출한다. 충청

남도에서 중앙정부에 제기하는 정책 제안도 함께 검토한다. 

2) 연구의 방법

주로 선행 연구 자료와 공공기관의 자료, 각종 통계 자료와 보고서, 법률, 언론 기사 등을 

검토하고, 공개 토론회를 통해 해당 전문가와 환경단체, 주민단체 등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한다.2) 유관 연구자 등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내부 워크숍을 진행하여 이론적, 정

책적 방향과 내용을 보완한다. 

연구의 주요 내용과 수행방법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1>와 같다. 

2) 녹색전환연구소․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충남발전연구원․한국공간환경학회가 공동주최한 <한국공간환경학회 2013

년 추계학술대회 제1세션>에서 “에너지 전환의 생태-사회적 접근: 재지역화와 재공유화를 중심으로” 발표문에 대한 

토론(이유진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여형범 충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연구 부책임연구원, 박혜령 영덕핵발전소유치백

치화위원회 집행위원장 참석)을 진행한 바 있다(2013년 12월 6일, 서울대학교 사회대 신양학술정보관 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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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주요내용과 수행방법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설정
(제1장)

․ 연구배경과 필요성
․ 연구목적, 범위, 방법

↓

신균형발전과 지역에너지의 관계 설정
(제2장)

․ 관련 연구 및 정책 동향 분석
을 통한 쟁점 도출

․ 본 연구의 관점 설정

․ 신균형발전의 의의
․ 신균형발전에서의 지역에너지의 중요성
․ 신균형발전에서과 지역에너지의 관계 설정
․ 에너지 정책통합과 다층 거버넌스 접근 도입
․ 쟁점과 본 연구의 관점

↓

지역에너지체제의 평가와 충청남도의 에너지 현
황 분석
(제3장)

․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 분석
․ 정부정책의 문제점 분석과 과

제 도출
․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의
한 충청남도의 영향 분석

․ 지역에너지체제 정책 평가
․ 신균형발전 관점에서의 지역에너지체제의 문

제점과 과제 검토
․ 충청남도의 에너지 현황 분석

↓

충청남도 지역에너지 전환전략 검토 및 제안
(제4장)

․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제시
․ 충청남도 전략과제 도출․ 지역에너지 전환전략의 기본방향 논의

․ 국내외 지역에너지 전환 담론과 사례 분석
․ 충청남도 지역에너지 전환전략 과제 검토

↓

결 론
(제5장)

․ 연구요약 및 결론
․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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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신균형발전에서의 지역에너지의 의미와 체계

1. 저성장 시대의 신균형발전

1) 발전국가의 불균형발전

일제의 식민지배에서 해방되고 한국전쟁을 경험하면서 신생독립국 한국은 이른바 ‘발전국

가(developmental state)’로서 수출지향적 경제를 통해 ‘국가만들기(state building)’에 주력

하였다. 공간적 차원에서 국가만들기 과정은 지역균형발전을 헌법 차원에서 선언하면서도 실

제로는 지역불균형발전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특정한 지역의 성장을 도모하고, 특정 지역 출

신의 엘리트 충원구조를 가짐으로써 중앙정부 관료집단의 일사분란한 행정적 동원체계를 형

성함으로써, 결국 국가의 내적 통일성을 약화시키고 지역간 격차를 양산하는 모습을 보였다

(손정원, 2006). 

‘조국근대화’라는 다분히 민족주의적인 정치구호를 통해 국토 전반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지

향하는 ‘다함께 잘살기’(권태준, 2006) 전략(헤게모니 전략)을 추구하면서, 민족이라는 ‘상상

의 공동체’가 번영한다는 인상을 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한 지역(수도권과 영남권)에 

산업단지와 같은 산업발전 인프라와 발전의 성과가 집중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지역(호남권)

에는 이러한 혜택들이 고르게 배분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60, 70년대 한국에서 

실시된 지역균형정책은 국가주도의 압축적 경제성장,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억압적 노동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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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특징으로 하는 발전주의 국가에 의해 추진된 것이고, … 국가공간 전략의 더 큰 강조점은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여 최대한의 자본축적을 이루어내기 위해 남동임해공업단지의 건설과 

같이 전략적으로 선택된 지역에 집적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에 두어졌다. 따라서 지역균형을 추

구하는 정책들의 실효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박배균, 2013: 64) 그 결과, 오늘날 한국

의 발전모델은 총량적인 차원에서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수도권 집중과 지역

의 저발전과 지역격차 심화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논의는 한국의 사회과학계에서 공간을 다루는 분과학문에서라면 거의 

대부분 다루는 주제이지만, 대부분 지역균형을 윤리적이거나 정치적인 당위의 문제로 접근하

여 필요성을 주장하거나 경제적 효율성과 기술관료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국가정책의 차원에

서 지역균형문제를 다룬다(박배균, 2013: 54). 한편 이와 유사한 차원에서 지역균형론에 대

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역불균형이 지나치게 과장되었으며, 정치적으로 지역균형론이 이

용되기 때문에 지역균형론을 무용하다는 입장도 있다(최상철, 2007). 이보다는 더 심층적으

로, ‘전략관계론적(strategic relational) 국가공간론’에 기초하여 한국의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고찰한 박배균(2013)의 연구에 의하면, 지역균형의 가치는 국가의 영역적 통일성과 안정성, 

그리고 민주적 발전에 지대하게 기여했기 때문에 훼손되어서는 안 되고, 다만 지역균형과 지

역발전담론을 토건적 개발주의 이해와 분리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 지역내 풀뿌리 민주주의

를 강화하면서 공간적 형평만이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제고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박배균, 2013: 93-94). 

2) 저성장 시대의 균형발전 패러다임

그런데,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다수의 논의들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의 물적 기반 특히 자원

과 에너지 수급 문제에 대한 고찰과 비판을 시도한 연구는 대단히 드물다. 자원과 에너지라는 

물질적 측면에서 보면 불균형발전이란, (국가가 주도하여) 특정 산업부문과 특정 지역의 발전

을 위해 값싼 화석연료와 수자원을 공급하고 소비하도록 만드는 구조에 기초한 발전모델이다. 

우선 화석 에너지 생산과 공급을 위해 관련 시설 입지 주변 지역에 부득이하게 경제적, 사회

적, 환경적 피해를 전가하면서도-손실분에 대한 보상이 있기는 하지만 보상 절차나 규모를 

두고 사회적 갈등이 계속 있어왔다-관련 시설을 입지시키고, 산업용 에너지 가격을 낮게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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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반면 가정용은 상대적으로 비싸게 상정하여 교차보조를 통해 산업발전을 지원하고, 송

전거리와 상관없이 지역별로 동일한 전기요금을 책정함으로써 에너지 생산에 따른 사회적 비

용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원활한 수자원공급을 위해 대형댐을 건설하여 광역화된 수

자원공급 시스템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산업 발전을 지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의 수자원은 적절한 관심과 관리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폐기되거나 무시되어왔다. 즉, 값

싼 에너지원과 수자원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들의 입지와 운영을 위한 피해는 발전의 이익에서 

소외된 지역에 남아있게 되고, 발전의 편익은 특정 성장거점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일부 편익

만 다른 지역으로 겨우 이전되는 시스템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특정 지역을 전략적으로 선택

하여 희생시키면서도 국가 스케일에서는 총량적으로 발전한다는 의식을 심어주게 하는 헤게

모니 전략의 일부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정치사회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대단히 불의한(unjust) 불균등발전전략이 그동안 정

당화될 수 있었던 것은 고도성장을 통해 평균적인 의미에서 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

문이다. 즉, 고도성장을 통한 경제규모의 양적 팽창으로 인해 소득의 증가와 고용의 창출 등을 

통해 국민복지의 평균적 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불균등발전전략에 기초한 지역발전모델의 

부작용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것이다. 고도성장이 열악한 복지의 수준을 평균적인 의미에서 

일정 정도 높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이러한 고도 경제성장과 발전이 계속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 나타나듯 사회적 통제를 벗어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사회적 불균

형의 심화로 그나마 유지되던 평균적 수준의 지역 발전은 무너지고, 지역간 사회경제적 격차

는 오히려 극대화 되었다. 석유생산정점(peak oil)의 도래로 인해 값싼 에너지 이용 시대는 

조종(弔鐘)을 울리기 시작하였다. 

석유생산정점, 즉 피크오일이란 용어는 1956년 미국 ‘쉘(Shell)연구소’의 킹 허버느(King 

Hurbbert) 박사가 미국 산유량이 70년대 초에 최대치(peak)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 것에서 

유래한다. 처음에는 냉소에 부딪혔으나 결국 현실로 입증되었고, 같은 연구소의 콜린 캠벨

(Colin Campbell)박사는 전 세계 데이터베이스 이용하여 산유량 변화 곡선을 예측하여 피크 

오일 곡선을 마들었다. 캠벨이 예측한 석유 총 매장량은 1800 기가(Giga) 배럴이었고, 그러면 

900 기가 배럴이 최대치가 되는데, 2001년에 이미 누적 석유생산량이 873 기가 배럴이었다. 

피크오일 시점은 매장 유전별로 다를 수 있는데, 이미 생산정점을 넘어선 곳(예컨대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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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 유전)도 있고, 아직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평균적으로 2015년에서 2030년 사이에 전 

지구적으로 석유생산정점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생산정점이 도달하면, 현재처럼 편

리하게 석유를 쓸 수 없으며, 배급제, 물가폭등, (신도시)교통대란, 의약품, 식료품 품귀현상, 

사회불안과 약탈 등의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미래 세대의 경제적 부담은 커지고, 전반적인 

경제 활력은 저하되기 시작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 기상 이변이 갈수록 잦아져서 피

해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축산폐수나 산업폐수, 초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폐기물 오염 

등 다양한 환경오염 해결 비용의 내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결합하여 경기침체와 저성장의 일상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것은 근대성이라

는 종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발전’의 도그마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리스트, 2013). 기존의 발전은 다분히 화석연료 의존적이며,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처리비용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다시 말해서, 자원이 무궁무진하게 공급되고, 산

업인력은 계속 제공되며, 기술혁신이 계속 된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 발전 개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러한 가정은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는 

진실이다. 

3) 저성장 시대의 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 전환

이렇게 될 경우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불균형 지역 발전 전략, 그리고 고도성장에 기초한 발

전 개념은 폐기되고, 저성장 시기에 적합한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모델을 개발해야 하는 과제

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된 것이다3). 앞서 언급했던 박배균(2013)의 제안을 참고한다면, 토건개

발주의 이해로부터 분리된 새롭고도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수도권-비수도권을 비롯한 공간적 중심과 주변부의 권력구도를 무

시하고 내생적 발전만 추구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불균형 지역발전 전략에서 

비롯되었던, 중심의 주변부에 대한-정치, 경제적 차원만이 아니라 물질과 에너지 측면에서의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성장에 대한 신화는 사라지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서울보다 행복한 지방 강소 도시들”

이라는 기획 아래 지역의 경제발전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2013년 11월 20일자 기사를 통해 충남이 중국과 같은 급속

한 경제성장(지역내총생산량 기준으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9.4%였다)을 한 지역이라고 소개하

고 있다(조선일보, 201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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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탈구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벗어날 수 있는 독자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델

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지역의 생태적 수용가능성(carrying capacity), 

역사·문화적 전통, 인구구조, 지역경제 및 산업구조의 차이와 특성, 물질과 에너지 차원의 한

계를 직시하고, ‘에너지 정의(energy justice)’4)를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 수급시스템을 만들

어야 한다. 

예컨대,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기준으로 본다면, 수도권의 비수도권에 대한 에너지 의존성

(핵발전소, 화력발전소 등은 거의 대부분 수도권 외부에 존재한다)을 낮추는 방향의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즉, 수도권 역시 에너지 자립성을 키우는 방식의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

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에너지 사용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 지속가능하

고 탈토건적인 지역균형발전에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에너

지 분권(energy decentralization 또는 energy localization)’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자원의 경우도 발전국가에 의한 지역불균형발전 전략에서 국가주의적 수리권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역의 자율성과 권리를 침해하는 수리권 운용에 대해 지역 수리권 강화를 기조로 새

롭게 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국가주의적 수리권을 충

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를 (다양한 시민감시와 지방의회의 견제를 전제로 하

는) 각 수계의 (가칭)‘지역수자원공사’로 분리하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기준으로도 지역의 경제적 자립성을 강화하되, 지역내부의 중심에 자

원을 집중시켜 주변부를 지원한다는 식의(대기업 본사 유치 등), 기존의 지역발전 전략을 지

역 단위에서 다시 재생산하는 전략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이 아니라 인간을 중시

하는 사회적 경제를 제도화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할 지역발전 전략의 하나일 것이

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과제 중의 하나이다. 

정치적 지속가능성의 차원에서 지역의 자치권이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단순히 국가의 

위임사무를 집행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최소한 자원과 에너지에 대한 지역적 주권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광역지자체에 부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적 권한을 바탕으로 지역의 자립

성과 자치능력을 확보하고, 이를 기초로 다시 생태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4) 환경정의와 지속가능발전과 같은 유관하지만 독립적인 개념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진상현(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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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2. 에너지의 정책통합과 다층 거버넌스 접근

1) 에너지의 정책통합

우선 정책통합은 ‘정책협력’이나 ‘정책조정’과 구별된다. 이것들이 공통의 목표에 대한 공유 

없이 행위자, 절차, 수단 차원에서 조정과 협력이 이뤄진다면, ‘정책통합’은 공동의 정책목표를 

수립함으로써 부문 정책 간의 상호작용과 양립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이라고 설명된다(송위

진, 2009). 정책통합은 서로 다른 정책영역을 다루는 정책부문들 사이에 이루어지거나(수평

적 정책통합), 정책결정의 서로 다른 수준들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다(수직적 정책통합). 그리

고 단기정책과 장기 정책이 일관되도록 하는 시간적 정책통합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수평적 정책통합은 각 부처에서 실행하는 연구개발(R&D) 활동과 관련하여, 중복투

자의 해소, 연구 성과의 공유 등에서부터 특정한 정책목표에 따라서 연구개발 활동을 집중하

는 것까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지역개발을 위해서 지역에서 행해지는 경제정책, 보건정

책, 교육정책, 환경정책, 교통정책 등이 통합적으로 설계․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

우도 수평적 정책통합에 해당한다.

둘째, 수직적 정책통합은 중앙정부에서부터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까지 특정 분야의 정

책결정, 집행, 평가가 긴밀히 연계될 필요성에서 강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빈곤층에 대한 

사회복지를 강화한다고 할 경우, 예산을 확보하고 배분하는 중앙부처에서부터 이를 집행하여 

전달하는 기초 지자체와 현장의 사회복지 담당자까지 잘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시간적 정책통합은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계획에서 고려된다. 예컨대 30년 이상 걸쳐

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경우, 1~2년 동안 실행될 단기적 정책이 장기

적인 정책목표와 모순되거나 충돌되지 않도록 조정되어야 필요가 있다. 이는 단기 정책의 형

성과정에서 장기적 정책목표가 충분히 통합되고 있는지 평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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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층 거버넌스 접근

다층 거버넌스 접근은 중앙정부와 다른 공공․민간 행위자들이 어떻게 국제적인 행동에서부

터 국가와 지방차원의 행동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정책설계와 정책실행의 상호작용을 이해

하는 출발점을 제공한다. 다층 거버넌스는 정부의 형태와 상관없이,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협

력을 위한 방식을 채택하여 정부에서의 간극(gap)을 좁힐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틀은 OECD

에서도 지역단위와 국가단위들에서의 협력적 정책수행에 접근하기 위해 계발하고 활용해 왔

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에너지․기후 정책에 있어 국가 중심적이거나 국제 레짐 중심적인 접근

과 달리, 정부의 다양한 차원에서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다양한 행위자들 간 관계를 더 정확하

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Corfee-Morlot et al., 2008: 25~29).

<그림 2> 정책통합과 다층 거버넌스 접근

* 자료: Per Mickwitz et al.(2009: 21; 오성훈, 2010: 37에서 재인용)

이러한 다층 거버넌스의 제도적 모델을 수직적 차원에서 유형화하면 국가주도형 모델(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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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모델), 지역선도형 모델(상향식 모델), 하이브리드(국가―지역 혼합모델) 모델로 구분된

다. 

첫째, 국가 주도형(nationally-led) 모델은 많은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지방정부에 유인

을 제공하는 제도적 접근이다. 중앙정부가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설정한 경우, 그 계획

을 추진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중앙정부의 에너지정

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배양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모델에서

는 지방정부의 목표를 정확히 하고 지방정부와 정책실행에 협력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둘째, 지역 선도형(locally-led) 모델은 광역과 기초단체에서 중앙정부의 에너지계획과 법․
제도 정비와 상관없이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이다. 지역의 성공적인 기후정책과 프로그

램을 통해 획득한 학습과 경험은 타 지역이나 국가수준으로 확산될 수 있다. 

셋째, 하이브리드(hybrid) 모델은 국가 주도형 모델과 지역 선도형 모델의 결합인데, 하이

브리드 정책모델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받는데, 이를 통해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을 

달성할 수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 나라의 에너지체제의 바람직한 모델은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나 그리고 시간

적으로 정책통합이 잘 이뤄져야 한다. 특히 이 글에서 주목하는 공간적 스케일에서는 수직적 

정책통합과 거버넌스가 주요 분석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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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역에너지체제와 충청남도의 에너지체제

1. 지역에너지체제의 실태와 문제점

1) 지역불균형 고착

현재 한국의 에너지체제는 전형적으로 중앙 정부 주도의 경성에너지체제라고 할 수 있다.  

지역에너지체제는 경성에너지체제에 종속되어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을 뒷받침하는 배후지에 

불과할 정도로 동원 대상으로 여겨졌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역시 에너지 정

책과 에너지 문제는 중앙정부의 책무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동적 역할과 권한과 

재정 부족으로 지방정부는 담당 인력과 부서 부족과 예산 부족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

되고 있다(고재경, 2013: 6). 

이는 역대 정부가 설정했던 ‘강한 국가에너지’와 ‘약한 지역에너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아래 <표 4> 참조). 애초에 지역경제발전전략 차원에서 ‘지역에너지사업’은 지역별

로 특화할 수 있는 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성장 엔진으로서의 

역할로 기대를 모았으나(배정환 외, 2006), 기대와 달리 지역별 잠재력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

다(이유진, 2013). 무엇보다 지역에너지사업은 중앙정부 주도의 에너지 계획의 중앙 집중, 대

량생산, 대량공급, 에너지 소비강요로 요약되며, 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에너지 

수급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 전면실시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에너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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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의 자율성과 재정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중앙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사업진행이 반복되었다(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2b: 40~41). 

<표 4> 역대 정부 지역에너지정책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의미

문민정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1993)으
로 에너지절약과 지역에너지기본계
획 수립 지원 근거 마련

절약 중심의 지역에너지사업 시작

국민정부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촉진
법’전면 개정(1997)으로 대체에너지
이용·보급 및 시범사업을 지자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지역에너지정책에 신재생에너지 추
가

참여정부

‘신에너지 및 재생가능에너지 이용
개발보급 촉진법’제정(2005)으로 공
공기관 신축건물 신재생에너지 설
치의무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등 도입으로 지역차원의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이 이전에 비해 활성화

절약, 재생에너지, 기반조성 등 지
역에너지사업의 현재적 형태 마련

MB정부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불구하고 지
역에너지에 대한 이행과제 및 세부
과제에 지역에너지 정책은 부차적
으로 취급. 지자체의 정부 보조금
획득을 위한 각축장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폐지하고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하면서 정
책 후퇴 논란을 야기

* 자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2012b: 40) 보완

지역에너지체제의 국가에너지체제로의 실질적인 포섭은 특정 지역의 대형 핵발전소 벨트와 

화력발전소 벨트를 통해 전력 생산에서 자유로운 특정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  네트워

크를 낳았다. 이는 전력 생산의 비용과 편익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극단적인 불균형을 초래

했다. 이 같은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 방식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수요 관리에 실패하기 쉽고 전력을 생산하고 송전하는 과정에서 환경ㆍ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일으킨다.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이원화 및 불일치로 인한 불평등은 에너지 소

비 지역의 역외 에너지 의존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입지 갈등과 전력 손실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갈등을 유발한다.    



20

2) 지역불균형의 복합성

앞서 제기된 문제점은 지역불균형을 만들어내는 경성에너지체제의 일반론에 가깝다. 그러

나 그 이면에는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가 존재한다. 우선 최종에너지 중 전력의 공간적 문제점

을 살펴보자.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에서 전국 전력의 36.5%를 소비하는 수도권에 전력을 공

급하는 형태가 발견된다.5) 그러나 전력자립도가 56.7%에 불과한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시와 

경기도의 전력자립도는 각각 3.0%와 24.5%로 낮지만, 인천시는 31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한다. 엄밀하게 말해서 전력수급과 공간적 불균형은 일

차적으로 서울․경기와 타지역간의 불균형인 것이다. 수도권에서의 전력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현상을 다른 광역권 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전력자립도가 100% 넘는 지역이 100% 미만

인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6)

<표 5> 지역별 전력자립도(2011)

* 자료: 고재경(2013: 9)

다음으로 전력소비 증가율(2002~2011)은 충청남도가 연평균 17.6%로 전국 평균(5.6%)

보다 높으며, 그 다음이 경기도가 8.0%로 나타났다. 이는 전력 다소비 산업의 입지와 관련된

5) 이하 계량화된 수치는 지식경제부(각년도)의 ‘에너지통계연보’를 분석한 고재경(2013) 참조.

6) 지역간 불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광역내의 불균형에도 주목해야 하지만, 이글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못해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21

다. 울산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는 전력 소비의 70% 이상을 산업에서 사용하기 때

문인데, 그 중에서 충청남도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등 

대도시 지역은 가정․상업 부문이 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경기도는 산업(49%)과 

가정․상업 부문(44.2%)이 비슷한 비중을 보인다. 이렇게 산업 집적과 인구 집중이라는 두 요

인에 따라 전력 사용량과 부문별 전력소비 비중은 달라진다. 

전기, 도시가스, 석유, 석탄 등 포함해 최종에너지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 광주시, 대전시, 

경상남도, 경기도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반면, 전라남도, 울산시, 충청남도는 에너지 효율성이 

낮은 곳으로 분류되는데, 대부분 에너지 다소비 산업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그리고 

2007~2011년 기간 동안 많은 지역이 GRDP 증가율이 에너지 소비 증가율보다 높아 에너지 

소비와 경제성장의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을 보였지만, GRDP 증가율보다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더 높은 지역으로는 대구시,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제주도로 나타났다. 에너

지 효율이 낮으면서 에너지 소비와 경제성장의 동조화(coupling) 경향이 강하게 남아 있는 지

역의 경우에 타 지역과의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문제 못지않게 내부적인 ‘생태적 현대화

(ecological modernization)’ 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3) 새로운 불균형 요소: 송전탑과 송전망

전력 네트워크는 송전탑과 송전망 시설을 통해 기능한다. 과거에는 에너지체제를 주로 발전

소를 중심으로 이해했다면, 밀양 송전탑 갈등이 발생하면서부터는 송배전 역시 에너지체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된다. 전력계통계획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발전소 입지와 지

역별 수요 예측이다. 특히 대형 발전소는 전력계통의 인프라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핵발전 

부지 선정과 전력계통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대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고압송전망이 건설

되어야 하는데, 이는 기존 송변전망을 크게 변화시킨다. 그리고 생산 전력을 어디로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즉, 전력계통과 함께 고려되어 핵발전소 설비계획과 부지 선정 결정과 함께 송

변전 시설계획도 수립된다. 

그런데 발전설비가 증가함에 따라 송전설비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발전설비를 둘러싼 사회

적 갈등에 이어 송전설비를 둘러싼 재산권, 건강권, 환경권 문제가 제기된다. 1990년대에도 

수차례 송전탑 과련 분쟁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국익(안정적인 전력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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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지역/집단 이기주의)이라는 스케일링․프레이밍 되긴 했지만, 이 시기에는 ‘스케일의 정

치’의 대상이 될 정도로는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송변전 설비 

건설에 대해 크고 작은 민원이 급증하면서 전력망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765kV 송변전 사업

은 2002년 신서산 및 신안성변전소를  준공함으로써 당진화력-신서산-신안성 간 177km가 

765kV 전압으로 운전을 시작하게 된다. 울진 핵발전소 3, 4호기 준공에 따라 수도권에 연결

된 765kV는 2004년에 본격적으로 운전을 시작했다(한국전력공사, 2006: 180) 이렇게 송전

탑으로 상징되는 전력계통은 주로 해안가의 핵발전 단지(고리, 월성, 영광, 울진)과 화력발전

(충남 당진, 인천)에서 수도권과 공업단지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거미줄처럼 확대되었고, 

발전소가 대형화․단지화됨에 따라 154kV, 345kV, 765kV로 점점 고압으로 가압되었다. 최근 

광역지자체별 송전선로와 송전탑 현황을 살펴보다 다음 <표 4>과 <표 5>와 같다.

<표 6> 전국 광역지자체 송전선로 현황(2013. 8. 31)

(단위: m)

* 자료: 한국전력 내부자료(이인희, 2013a: 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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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전국 광역지자체 송전탑 현황(2013. 8. 31)

(단위: 개수)

* 자료: 한국전력 내부자료(이인희, 2013a: 3에서 재인용)

이처럼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와 같은 대형 발전 설비의 확대는 자연스럽게 송변전시설 등 

전력계통의 확대를 낳는다. 2013년 8월 4일 결성된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는 송전탑 문

제가 전국화․전면화 되고 있고, 밀양의 송전탑 반대 투쟁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밀양은 새로운 ‘의미 공간’의 창출의 계기로 작용해 송전탑과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

의 연관성에 주목하는 새로운 차원의 관점과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엄은희, 2012, 

56~57; 이화현․윤순진. 2013: 42). 비록 제6차 송배전설비계획에서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최소화 노력”을 밝히고 있으나(한국전력공사, 2013a), 여전히 낡은 에너지 패러다임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에너지체제에 대한 대안 담론은 대용량의 거대 발전소와 장거

리 송배전망을 중심으로 하는 경성에너지시스템을 지역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연성에

너지체제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결합되고 있다. 

4) 충청남도의 지역에너지계획 평가

충남발전연구원이 수행한 충청남도의 지역에너지계획(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평가가 

가능하다(이하 충청남도, 2013 참조). 우선 충청남도는 “에너지 공급시설의 집중”, “지역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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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된 중앙정부 주도의 에너지 공급시설 관리”, “에너지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 화

석에너지 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타 지역들에 비해 크게 저조”, “에너지 공급시설 관련 

정보의 제한”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발전 전략 필요”에 동감한다. 그리고 “전년대비 에너지소비량 5% 절약”, “에너지원

단위 연평균 3% 개선”, “신재생에너지 생산 연평균 12.5% 확대”를 총괄적 목표로 제시한다.

그러나 충청남도의 제4차 지역에너지계획(2012~2016년)에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첫째, ‘지역발전’에 대한 문제의식만 있을 뿐, 지역에너지계획의 세부 

내용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지역발전과 지역

에너지의 관계를 여전히 경성에너지체제로 이해하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역(충청남도)의 대비만 있을 뿐 충청남도 내의 다중 스케일을 고려한 접근은 

부족하다. 

둘째, 지역에너지수요 예측이 현추세를 그대로 반영한 프레임(BAU)에 국한되어 있어 이 

역시 경성에너지체제에서 지배적인 수요 전망 방식의 한계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국내에

서 주류적 접근인 예측(forecasting)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현행 경성에너지체제를 유지 

확대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반대로 후방예측(backcasting)을 통한 탐색적 접근은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과 연성에너지체제에 적합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정연미 

외, 2011; 한재각․이영희, 2012). 

요컨대, 충청남도의 지역에너지계획(안)은 지역에너지체제를 연성에너지체제로 전환하고

자 하는 중장기 비전과 전략이 부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 들어 퇴조하

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기조를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역에너지계획이 국가에너지계획에 종속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요원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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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역에너지체제 전환전략의 방향과 과제

1. 지역에너지체제 전환전략의 방향 

1) 경성에너지체제라는 ‘희생의 시스템’

일본 후쿠시마현이 고향인 학자, 다카하시 데쓰야는 핵발전을 두고 국가가 강요한 ‘희생의 

시스템’이라고 규정한다. 이 희생의 시스템에서는 “어떤 자(들)의 이익이 다른 것(들)의 생활

(생명, 건강, 일상, 재산, 존엄, 희망 등등)을 희생시켜서 산출되고 유지된다. 희생시키는 자의 

이익은 희생당하는 것의 희생 없이는 산출되지 못하고 유지될 수도 없다. 이 희생은 통상 은폐

돼 있거나 공동체(국가, 국민, 사회, 기업 등등)에 대한 ‘귀중한 희생’으로 미회되고 정당화된

다.”(2013: 37~38) 그리고 핵발전을 경제대국을 떠받치는 에너지원으로 추진되는, 이른바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비록 지자체에서 유치하는 형태와 결합되긴 하지만-작동한다는 

것이다. 한국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발견할 수 있는데, 비단 핵발전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여타의 국책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다른 에너지원 화력발전에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지닌

다 하겠다. 

이런 희생의 시스템은 ‘중앙’과 ‘주변’의 구조적 차별 위에 건설되는데, ‘안전신화’와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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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산업과 고용 증가라는 ‘경제적 이익’에서 가능했다. 즉, 위험경관과 경제적 이익을  

교환하는 형태가 성립된 것이다.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방정부의 수용 행위를 무조건 

비판할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지방의 빈곤과 중앙과의 경제적 격차는 근대 역사 속에서 형성

되어 왔기 때문이다. 다카하시 데쓰야는 이런 지역 격차를 낳은 것도 일종의 ‘우리 안의 식민

주의’의 유산으로 해석한다(2013: 178). 핵발전과 화력발전을 지방에 집중 건설하는 방식으

로 중심과 주변 사이에 식민주의적 지배-피지배 관계를 구축했는데, “사실상의 식민주의”와 

“무의식적인 식민주의”가 존재하지 않나,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2013: 171). 이 희생

의 시스템을 극복하는 논리는 의외로 간단하다. 그러한 지역간 차별이 정당화될 수 없다면, 

사회 구성원 전체에 평등하게 부담시켜야 한다. 만약 중앙과 다른 지방에서 그 위험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런 위험 시설을 다른 지역에 떠넘길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이다

(2013: 188). 다카하시 데쓰야의 전환 논리를 염두에 두고 지역에너지체제의 전환전력을 위

한 담론을 재구성해보기로 하자.  

2) 지역에너지체제의 전환 담론의 기초

(1) 지역에너지체제의 재구성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에너지 전환과  대안적인 지역에너지체제 구축에 대한 담론

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와 관련한 사회 운동이 나타났다. 특히 독일의 사례가 많이 소개되었

는데, 독일에서 탈핵 에너지 전환 운동의 경험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풍부했기 때문이

다. 점차 지역에너지체제에 대한 학문적, 실천적 흐름이 확대되면서, <표 6>과 같이 지역에

너지체제가 갖는 지속가능성을 정리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의 원리에 따라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기존의 에너지 전환의 프

레임(윤순진 2008)을 ‘에너지 정의’와 ‘에너지 주권’을 내포하는 신균형발전과의 관계 속에서 

재구성하면, 지역에너지체제는 에너지 분권(energy decentralization)과 에너지 혁신(energy 

innovation)이라는 두 가지 핵심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요소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각자 독립된  내용을 갖고 독특한 위치를 점한다. 먼저 국내외 담론적,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이 두 가지 요소의 주요 내용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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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환경
•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재생가능 자원에서 에너지 생산
•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지역의 수용성에 기반을 둔 에너지 정책 수립(수요관리
정책 용이)

경제
• 에너지의 지역 내 생산과 소비로 인해 에너지 손실과 수송비용 절감
•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연구, 제조, 설치, 배급 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

사회
• 지역단위의 에너지계획과 실행으로 인해 주민들의 에너지 정책 참여 활성화
•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지역화로 환경․사회적 외부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음
• 에너지원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

* 자료: 이유진(2013: 8)

<표 8> 지역에너지체제의 지속가능성

(2) 지역의 에너지 주권: 에너지 분권과 에너지기업의 지방공사화

헤르만 셰어(2006)가 주창한 ‘에너지 주권’은 경성에너지체제에서 연성에너지체제로의 전

환을 대중화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지역 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서만이 

진정한 ‘에너지 주권’을 실현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독자적으

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재생가능에너지에 보편적 특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

은 개도국과 빈국의 빈곤퇴치 차원에서 ‘에너지 빈곤’을 해소한다는 국제사회의 의미를 넘어

서 에너지체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변형해야 한다는 폭넓은 의미로 수용되었다. 

최근 ‘에너지 전쟁’으로 불릴 정도로 국제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의제로 재부상한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새로운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기존의 국가 중심적이

고 자본 중심적인 대문자 단수형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 개념을 지역 중심적이고 사

람 중심적인 소문자 복수형 에너지 안보(energies securities) 개념으로 대체해 ‘에너지 공유 

레짐’을 지향해야 한다는 제안(Nicholas Hildyard et al., 2012)이 그것이다. 공유 자원을 민주

적으로 생태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의 주장을 재생가능에

너지도 지역적인 차원에 적용 가능하다는 헤르만 셰어(2013)의 에너지 안보 보너스(energy 

security bonus) 주장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에너지 분권의 상징적인 모델이 바로 ‘지역에너지공사’이다. 특히 ‘에너지 공공성’의 관점에

서 지역에너지공사는 낯설지 않다. 1980년 전후로 지배적 위치를 점한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

에서 에너지 분야의 사유화와 자유화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 결과 많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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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역에서 에너지 공기업(public utility)의 형태는 자취를 감췄다(Nicholas Hildyard et al., 

2012). 그런데 에너지 사유화와 자유화로 인해  생태적인 전력 공급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불공평한 조건하에서 시장에서 재생가능에너지가 경쟁을 하게 되었다(헤르만 

셰어, 2013: 247~248). 

그러나 사유화와 자유화가 심화될수록 기대와 달리 부정적인 효과가 커져갔다. 이런 배경에

서 헤르만 셰어는 에너지 주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 지역에너지공사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

다. 무엇보다 전력망은 그 특성상 일정 기간에는 지역 독점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적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013: 247~248). ‘주주 가치’

가 아니라 ‘시민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에너지의 재공영화 또는 새로운 지역에너지공사의 설

립은 “신속한 에너지 전환, 기반 시설망의 시너지 작용이 있는 생산적인 에너지 이용 그리고 

전체적으로 더 생산적인 공급 구조 등을 위한 근본적인 전제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자체가 

“자치 행정을 위한 결정 권한을 재획득하고 자치 단체의 민주주의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데 

도움이 된다.”(2013: 251) 나아가 에너지 공급을 지역에 근거하는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

면 지역 경제 순환에 유용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5년 이후 독일에서는 자유화된 전력망을 ‘재지역화’ 혹은 ‘재공유화

(recommunalization)’ 움직임이 전역에서 등장하고 있고, 최근에는 함부르크와 베를린에서도 

관련 논쟁이 벌어지고 재지역화를 묻는 주민 투표가 진행되었다(박진희, 2013; 한재각, 

2013).7) 함부루크는 주민 투표가 성공했지만, 베를린에서는 아깝게 실패했다. 

이러한 논의는 비단 독일이나 유럽의 사례에 국한되지 않는다. 주정부의 권한이 강한 미국

에서도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틀에서 지역에너지공사를 논의하고 델라웨어 등 일부 주

에서 도입했다. 이와 같은 지역에너지공사를 지속가능한 에너지 유틸리티(Sustainable 

Energy Utility)라 부른다(Byrne et al., 2009). 이런 전환 구조의 뼈대는 <표 7>과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주정부 이외에도 인구 10~20만 명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에너지공

사가 전력시스템의 신뢰도와 안정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

축 등 환경효과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RenewableEnergyWorld.com, 

7) 2005년 이전에도 ‘쇠나우의 전기 반란’으로 불리는 사례도 있었다. 1980년~1990년대의 탈핵 운동 과정에서 2,500명의 

소도시 쇠나우에서 시민기업인 녹색에너지회사가 등장해 현재 100% 이상 재생가능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에

너지기후정책연구소․모심과살림연구소, 2013: 17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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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3).

<표 7>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구조

에너지-정책
모델

정부독점모델
/자유화모델

지역에너지시스템
/지속가능에너지모델

에너지
패러다임

에너지 상품화와 집중화 에너지 공유화와 분산화

기술
사회/정치경제

∙비재생가능에너지/에너지생산
∙권위적
∙소유/사적 재산

∙재생가능에너지/에너지필요
∙민주적
∙접근/공공의 부

* 자료: 유정민(2010)

한국의 경우 전력체제의 역사적 경로와 맥락이 상이한 상황에서 독일 등 해외 담론을 그대

로 수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에너지의 재지역화와 재공유화 담론을 

재해석해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한국은 근대화․산업화 과정을 통해 화석․핵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근대적 에너지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공간적 의미에서는 지역화에서 전국화/국

가화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로를 역전시키는 전환 논리에 따라 ‘재지역화’는 타당하

다. 사회적․경제적 의미에서는 사유화에서 국유화로, 다시 국유화에서 (부분적) 사유화 방향

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8) ‘재공유화’ 역시 적합하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유화를 전적으로 

부정할 수 없더라도, 더 넓은 함의를 갖는 공유적․공영적 관점에서 볼 때,9) 에너지체제, 특히 

전력체제의 공기업 형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태양, 바람, 물 등 자연자원이라는 공유자산(commons)에 대한 공유권은 전통적

으로 논의되어온 ‘오래된 미래’라는 점에서 에너지 전환 담론의 재구성에서 핵심적인 가치이

자 권리로 이해해야 한다. 

(2) 지역의 에너지 혁신: 참여와 분배의 사회적 경제

지속가능한 ‘지역 혁신 시스템 이론’으로 분류할 수 있는 ‘녹색 지역 혁신 이론’은 기존 지역 

혁신 이론과 차별화된다. 기존 지역 혁신이 지식의 생산과 축적, 확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

8) 전력 분야가 이러한 경로를 따랐고, 석유, 가스, 난방 분야는 다른 경로를 보였다. 그러나 점차 대체로 사유화․민영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9) 소유와 운영의 제도적 형태는 사회적, 민주적, 공간적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는 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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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면, 녹색 지역 

혁신은 혁신 지식의 축적이나 혁신 주체들의 상호 학습의 결과가 지역의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과 동시에 녹색 경제를 형성하는 지역의 녹색 전환을 목표로 한다. 이런 점에서 녹색 지역 

혁신은 장기적인 전환 관점, 사회-기술 시스템적 관점, 지방 정부와 지역 사회 주도라는 특성

을 갖는다(박진희, 2009a: 25~29). 이러한 이론적 논리를 뒷받침하는 사례는 적지 않은데, 

12개국 400여 곳에서 실험되고 있는 ‘전환 마을(Transition Town)’ 운동의 시작점이 되었던 

영국 토트네스의 실험(이유진, 2010b)은 마을 단위의 사례에 속한다. 

보다 큰 지역 스케일에서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지역에너지체제로의 전

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유럽 전역에 400여개의 지역에너지기관(Local and regional energy 

agencies)을 구축하고, 지역 차원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확립을 위해 재생가능 에너지에 적

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2007년부터 환경부 주관으로 '100%재생가능에너지 지

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은 100% 에너지 자립 

선언문 또는 계획을 세워 조례로 제정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연방 환경부에 제출한다. 환경부

의 심사를 통해  프로젝트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이 프로젝트의 공식로고를 사용할 수 있

고, 정부의 재정지원과 기술적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이 프로젝트에 등록된 지역은 80여 

곳이고 시작 지역은 49곳에 달한다. 이곳 인구를 합치면 1,900만 명이며, 참가지역 총면적은 

독일 면적의 28%를 차지한다(이상 이유진, 2013: 10; 염광희, 2012 참조).

이상의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지역사회 단위의 집합적 행위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구

축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는 공통적인 인식에 기반해 있으며, 지역사회 기반 에너지 모델

(community based energy model)로 알려져 있다. 이런 모델에 입각한 실험들은 환경적 효과

뿐만 아니라 경제적 편익과 공동체 정신 회복이라는 사회적 효과까지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지향한다. 계획에서 실행과 관리에 이르기까지 지역 공동체 성원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에너지 체제 구축 모델은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기반하고, 에너지 설비 등은 

지역에서 소유하도록 한다는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박진희, 2009b: 161~162). 

영국에서 1970년대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을 위한 지역적, 소규모, 집합적 접근을 주장

한 대안기술 활동가들의 주창 이후, 대규모, 중앙집중화된 에너지 체제에 집중하던 에너지 정

책이 바뀌기 시작했다. 영국 정부는 그 일환으로 2002~2007년간 150개 지역에서 공동체 재

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mmunity Renewables Initiative: CRI)를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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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았다. Walker․Devine-Wright(2008)은 프로젝트 사례를 조사하

면서, 공동체 혹은 지역사회(community)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어떤 의미와 특징이 있는

지 분석했다. 이들은 누가 관여하고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개방&참여적/ 폐쇄&제도적 과정

으로 구분하고, 누가 혜택을 보는가에 따라 내생&집합적/ 외생&사적 결과로 구분했다 가장 

이상적인 유형은 개방&참여적 과정을 통해 내생&집합적 결과를 도출되는 것으로, 지역 사람

들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이행하여 지역사회가 집합적인 편익을 얻는 것, 즉 지역 사람들에 

의한(by), 지역 사람들을 위한(for) 유형이다. 

(3) 에너지 분권과 혁신을 위한 전략선 선택

연성에너지체제의 제도적 형태는 행위 주체에 따라 공적, 사적, 시민사회적 영역에서 다양

하게 나타나고, 공간적 범주에 따라 국가,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마을로 구분된다. 국내외

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협동조합, 시민기업 방식의 잠재력을 인정하면서,10) 이 글에서는 

지역에너지공사를 지역에너지체제의 주요 조직적 형태로 상정한다. 무엇보다도 다층 거버넌

스 측면에서 국가와 마을 단위를 잇는 중범위에서의 광역 지자체 혹은 대도시의 지역에너지공

사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역에너지공사는 다른 측면에서도 유의미하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전력산

업구조개편’을 둘러싼 쟁점은 사유화(민영화)-공유화(국유화)라는 대립축에서 논의되어 왔

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에서의 지역에너지체제를 놓고 보면, 스케일 요소가 빠져 있어 반쪽짜

리 논의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다(<표 8> 참조). 이런 점에서 지역에너지체제 구축을 위해

서, 나아가 신균형발전과의 관계 속에서 지역에너지공사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유효

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모델은 규제(국가)냐 경쟁(시장)이냐 하는 전통적인 

이분법에 대한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다.11) 이 글이 지역사회의 공적 통제가 가능한 기업

체의 역할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10) 에너지 협동조합과 시민기업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모심과살림연구소(2013:11~180) 참조.

11) 핵발전 산업구조에 확대되고 있는 민영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기하는 송유나 외

(2013) 역시 이러한 이분법적 프레임에 갇혀 있다. 한편 노동조합 역시 지역에너지공사와 같은 접근에 비판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2013년 5월 10일, 제6회 맑스꼬뮤날레 분과회의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주최한 “탈핵의 

정치사회학: 정치적 기회구조와 탈핵동맹의 현실화” 토론회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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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대지역/소지역) 전국화

공유화
행정적 지역에너지공사 국영 공기업

참여적 시민기업, 협동조합 등 -

사유화
독점적 지역 독점 전국 독점

경쟁적 지역 경쟁 전국 경쟁

<표 9> 에너지․전력체제의 형태 구분

* 주: ‘행정적’과 ‘참여적’은 배타적이지 않고 혼종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해외 지역에너지공

사에서 의사결정과정에 시민과 노동자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발전

과 송배전이 분할된 경우 별도의 구분이 필요하다.

2. 지역에너지체제 전환전략의 과제

1) 제도적 장벽과 개선 사항

지역의 에너지 분권과 에너지 혁신의 장벽은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에너

지이용합리화법, 신재생에너지법 등의 법적 제약에서부터 한전 독점 구조를 비롯한 전력 시스

템, 불합리한 전기요금체계와 에너지교통환경세 등 제도적 제약에 이르기까지 여러 측면에서 

존재한다.

현재 에너지법에 의해 5년마다 지역에너지계획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 5년마다 

지방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녹색성장기본

계획 등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과 실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는 

수요 관리 등 일부 업무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지자체는 인력부족,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중

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따라서 지역에너지체제 구축을 

위한 지방의 정책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지자

체에 에너지 정책 결정 및 집행 권한과 예산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이정필 외, 2012).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의 ‘탈핵 사회를 위한 10대 입법과제’ 중 ‘에너지 전환을 위한 

5대 분야 입법 과제’에서도 이에 대한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①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탈핵기본법 제정. ② 기후변화 대처 및 지속가능 에너지 확대를 위한 환경에너지부 신설(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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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법 개정), ③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법 제정, ④ 자연에너지재단 설립 

및 원자력 진흥정책 폐지(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개정), ⑤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또한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① 국제규

범에 맞게 신재에너지법을 분리해 재생가능에너지법으로 제정하고 동시에 재생가능에너지 범

주와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하고[법률 제․개정], ② 폐지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부활해야 하고

[법률 개정](이외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 참조), ③ 대형 산업체에 상용 자가발전설비를 

일정 수준에서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2011년 기준 일본 제조업은 국가전력수요의 22.6%, 

한국은 4.0%)[법률 개정]. 

2) 지역에너지체제 전환의 전제조건

에너지 분권과 에너지 혁신을 통한 지역에너지체제 전환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정의와 에너지 주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장치로 지역에너

지총량제와 지역재생에너자립와 같은 정책 목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각 지역별로 달성해야 하는 규범적 에너지 수요 목표인 ‘지

역에너지총량제’를 설장할 필요가 있다(이하 이정필 외, 2012. 참조). 이는 에너지 수요 전망

을 참고하되 충청남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지향하는 규범적 목표와 시나리오를 의미한다.

‘지역 재생에너지자립’은 기존에 제기되던 대안적 에너지 접근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

가 있다. 첫째, 생산과 소비의 분리와 이원화를 문제 삼는 방식은 에너지원과 상관없이 지역별 

에너지(주로 전력) 생산과 소비를 비교한다. 그러다보니 화석발전소 벨트와 핵발전소 벨트는 

에너지 자급도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서울과 같이 에너지 생산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지역은 

자급도가 매우 낮게 나타난다. 이런 비교가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과 불평등을 단적으

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에너지 전환의 목표와 지표로 사용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의도와 달리 서울과 대도시에 석탄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를 건설해 자급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결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재생가능에너지자립도는 에너지원으로는 재생가능에너지, 공간적으로는 (마을과 기

초를 포괄한) 광역 지자체를 핵심 기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마을―기초 지차제―광역지자

체 간의 지역에너지자립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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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기존에 사용되던 재생에너지 생산량/최종에너지 생산량을 의미하던 ‘신재생에너

지 보급률(공급률)’을 에너지 전환의 개념에 맞게 보다 명료하게 재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3) 지역에너지체제 전환전략의 과제

(1)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전기요금에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배경

전력산업이 발전, 송전, 배전․판매로 분할되어 있을 경우, 송전업자가 송전시설을 이용하는 

발전업자이나 배전․판매업자에게, 아니면 두 곳 모두에게 송전요금을 받는다. 독일, 영국, 노르

웨이, 미국,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일본 등 많은 국가들에서 송전요금에 대해 지역별(혹은 

접속지점별)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력시장의 합리화라는 측면에서 전력망에 대한 가격

정책은 전력요금체계에서 다음과 같은 상보적인 정책목표를 추구한다. ① 장기투자(분산형 

전원 또는 송전망)에 대한 적절한 유인 제공(장기간 효율), ② 효율적인 송전망 운영, 즉 혼잡

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용량배분에 대한 적절한 신호 전달(단기간 효율), ③ 송전망 이

용자들간의 차별을 제거(경쟁 중립성), ④ 송전망 운영의 편의성 및 투명성 제고(석광훈, 

2005. 참조). 

국내 논의 흐름

2000년 초반 전력산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배전분할 후 송․배전 가격 차이를 감안해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10년 완전 경쟁시장(소매경쟁시장) 도입에 맞춰 완전 

지역차등요금제를 시행한다는 정부 계획이 있었다. 이 시기에 IEA 역시 지역에 따른 차등적 

송전요금체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제시했다(김종덕, 2002). 그러나 2001년 발

전사-전력거래소-송배전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선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중단된 이후 현

재까지 송배전을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별도의 송전요금체계는 없고, 현재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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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받는 전기요금은 발전, 송전, 배전․판매라는 기능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추가적인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관련 제도를 도입하려 검토했

다. 2004년에도 정부는 송전과 배전․판매 분할을 염두에 두고서, 망사용료(송전요금 및 배전

요금)의 요금 결정 원칙을 검토하고 산정기준을 검토했다. 해외 송전요금체계의 시사점으로 

① 발․송전비용의 적용방식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적용방식은 독립적

으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② 전력시장의 형태와 무관하게 송

전요금(혹은 발․송전요금 전체)은 지역적 요인을 고려하여 차등화 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2004). 

이후 정부 내에서는 관련 논의가 사라지고, 일반적으로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주로 전압

별, 시간대(부하별, 계절별)를 기준으로 하는 개편안이 중심이었다. 그럼에도 송전제약비용을 

반영해 망사용료를 부과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안이나 전기요금에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요소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김발호, 2005; 석광훈, 2005; 정한경, 2012;  석광훈, 

2012; 강만옥 외, 2012). 기획재정부(2012) 역시 ‘중장기 기후변화․에너지정책 방향’으로 송

전비용을 감안해 지역별 망사용료 차등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지역별요금제를 다뤘다. 그리고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 워킹그룹 권고안에 ‘분산형 전원’이 부각되면서 분산형 전원 확대

를 위해서라도 지역별 차등 요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노재형, 2013).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수행중인 ‘합리적 에너지 가격 체계 구축’ 합동 연구의 중간보고회에서 

지역별 차등요금제와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다(이투뉴스, 2013. 9. 23).

신균형발전와의 연계 논리

송전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지 않고 ‘전국 단일 요금제도’로 고착되기 때문에, 지역간 수

급 불균형이 확대되는 등 발전입지와 수요입지에 대한 입지신호가 부재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사실상 지역불균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역간 교차보조가 이뤄지고 있다(원인 유발

과 상관없이 충남과 서울이 같은 수준에서 송전요금을 부담하는 구조로, 결과적으로는 충남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부담하고, 서울은 필요 이하로 적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경제적 논리

를 따르더라도, 송전거리가 먼 지역은 송전거리가 짧고 송변전시설의 각종 위험과 피해에 노

출된 가까운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외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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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더라도, 그리고 국내외에서 논의된 연구에 따라서도, 송변전시설로 인한 환경비용 및 계통

혼잡비용 등을 반영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 역시 이런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 최근 송전탑 갈등이 격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담론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거나 중장기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식으로 즉답을 회피한다. 이렇

게 10년이 넘게 논의된 개선 방안을 계속 미루는 것은 정치적 논리 이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

기 힘들다 하겠다. 

쟁점 검토

핵발전소의 위험인식과 밀양 송전탑 갈등을 배경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정치인들 사이

에서 송전요금을 반영한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발전입지와 수요

입지의 격차 문제와 전국 단일 요금제도로 인해 사실상 지역 간 교차보조가 이뤄지는 문제를 

떠올리면, 설득력이 충분하다고 하겠다.12)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우려되는 점도 있는데, 

‘보상과 전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13) 발전소와 송배전 시설에 대한 위험과 피

해에 대한 지원금 극대화 논리와 함께 지역별 차등화 주장은 자칫 ‘보상 논리’에 빠져 전환의 

가능성을 잠식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종의 마이너스 요금제인 ‘반값 전기료’ 담

론14)은 개인이나 개별 가구가 직접 체감할 수 있어 정치적으로 매력적이고 사회적으로 수용

성이 높은 방안일 수는 있지만, 다음과 같이 검토해야 할 몇몇 쟁점이 있다. 

① 핵발전에 위험비용을 반영하는 것은 세금 부과 등을 통해 핵발전의 원가에 반영해 왜곡

된 에너지원의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②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정당한 

제안이지만, 공간적 불균형을 해소할 목적이라면 이는 용도별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것과 무관

하다(서울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왜 문제 삼지 않는가?) ③ ‘반값 전기료’라는 표현은 전반적으

12) 1999년 도입된 ‘물 이용 부담금 제도’와 유사한 입법 취지에서도 검토될 수 있다(NPS통신, 2013. 11. 11).

13) 핵발전소가 단지화되면서 형성된 ‘위험경관(risk scapes)’을 각종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에너지체제가 

에너지체제의 모순을 무마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Lee․Lee, 2013). 근본적으로 위험․피해와 화폐 가치의 등

가교환은 성립할 수 없지만, 현실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배제할 수는 없다.

14)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서 원전 반경 5km에 전기요금 90%, 10km에 80%, 20km 80%, 30km에 50%, 50km에 30%를 

각각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럴 경우 부산시 주택용 전기요금의 49.75%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NPS통신,

201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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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전기요금 현실화’ 혹은 ‘정상화’ 흐름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 ④ 더욱

이 원가 100%, 적정이윤 10%, 환경 비용(현행 전기요금에 30% 반영)15)을 전기요금에 반영

하면 현행 전기요금 대비 인상율은 50%에 이르고, OECD 평균 전력요금을 반영하면 인상율

은 100%에 달하게 된다는 전망(강만옥 외, 2012)을 참고하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담론

을 달리 해석할 이유가 생긴다(에너지 전환의 관점에서 보면, 전기요금은 100% 인상을 목표

로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원가와 이윤을 제외한 부분을 지역에 배분해 

공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16)). ⑤ 보상 방식을 마이너스 요금으로 제한

할 필요가 없다. 현재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는 송전요금을 전기요금에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부과하되(플러스 요금제), 조성 금액을 공적으로 관리해 지역에너지체제 전환에 사용하면, 

‘에너지 전환의 논리’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방식 검토

2001년,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가 수행한 “송전망 이용가격 산정 및 전산모형에 관한 연

구”에 몇 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되었지만, 과거 자료이며 배전분할을 상정한 시나리오이기 때

문에 현재 전력산업구조와 차이가 있다. 비록 한국전력공사의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

정’(2013b)에 계산된 발전측과 수요측의 송전이용요금표(‘별표 1’)가 송전요금을 제대로 반

영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를 기준으로 대략적인 요금 인상과 지역별 차이를 가늠해볼 수 있다. 

우선 비수도권으로 분류된 충청남도의 경우, 차등요금인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삼아 발전측

과 수요측의 추가 부담액은 각각 1.97원/kWh와 1.70원/kWh이다. 발전측은 충청남도에 위치

한 발전사업자이고, 수요측은 판매사업자(현재는 송전과 판매가 모두 한전이 담당)이다. 해당 

송전요금이 실제 전기요금에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부과된다면, 충청남도에서 생산된 전기는 

송전이용요금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더 비싸게 팔리고 충청남도에서 소비되는 전

기는 송전이용요금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더 싸게 팔린다. 예컨대 수도권 북부지

역에서 충청남도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한다면, 4.81원/kWh(1.97원/kWh+2.84원/kWh)의 

15) 이 환경비용에는 에너지 안보 비용, 안전비용(발전시설의 폐기와 해체비용, 사용후 핵연료 처리비용, 사고피해보상),

송전요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16) 지역별 차등화 관점과는 거리가 있지만, 공유재화인 전기 사용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전력산업기반기

금을 전기요금의 31%로 확대해 공공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홍준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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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요인이 발생하며, 충청남도에서 생산된 전기를 충청남도에서 소비한다면 3.67원

/kWh(1.97원/kWh+1.70원/kWh)가 인상된다. 이는 수도권과 비교해서 1.14원/kWh을 적게 

부담하는 것이다(참고로 화력발전소의 지역자원시설세는 2013년부터 0.15원/kWh 부과 예

정).

 다음으로 전기요금 자체에 포함시키는 방안 이외에 전기요금의 3.7%로 부과되는 전력사

업기반기금에 부과하는 방식도 검토해볼 수 있다. 예컨대 충남은 현행 3.7%를 유지하고, 서울

과 경기는 4~1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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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송전이용요금표

* 자료: 한국전력공사(2013b: 61,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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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자원시설세 현실화

배경

현재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핵발전과 화력발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

용 검토도 필요하다. 지역개발세는 2011년 3월 29일에 지역자원시설세로 개정되었는데, 지방

교육재정으로 이전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하면 지방세목 중 유일한 목적세 재원으로 남아 있

다. 1992년에 도입된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은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등이었

고, 2006년에 핵발전, 2011년에 화력발전(2014년부터 과세 예정)이 과세대상으로 추가되었

다. 

핵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에 포함된 것은 전라남도가 재정 확충 차원에서 1999년 전국시도

지사협의회에 ‘핵연료세’를 당시 기역개발세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고, 다른 핵발전 광역 지

자체와 연대해 이뤄낸 성과였다. 2003년에는 해당 기초 지자체가 공동으로 광역세에 반대하

해 핵연료세를 직접 징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

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마침내 2005년에 지역개발세에 핵발전이 포함되었다. 반면 화력발전

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늦게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지역개발세 도입 초기부터 화력발전

에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해당되지 않았다. 2005년에 핵발전이 포함되자 화력

발전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었고, 2006년에 충청남도는 세원 발굴을 위해 핵발전소와 같은 0.5

원/kWh의 세율로 부과하는 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2007년에 화력발전소가 있는 5개 시도와 

공동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사회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논란을 겪으면서 17대 국회에서 개

정안이 자동폐기 되기도 했지만, 과세 형평성과 지자체의 과세권 확보 차원에서 일정한 정당

성을 얻기도 했다. 결국 2011년 지방세법 개정안이 0.15원/kWh로 통과되어 2014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균형발전과의 연계 논리

지방세법의 11장에 의하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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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지역자원시설세

는 특정 지역의 부존자원을 채굴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에 대응하기 위

해 해당 자원이나 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특정자원분(발전용소, 지하수, 지하

자원, 핵발전, 화력발전)을 개발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과세함으로써 지역의 균

형개발과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특정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수 부존자원을 소비․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되면서 공공자원에 대한 보상금 또는 

벌과금으로 부과되는 사용자부담금적․원인자부담금적 성격과 함께 환경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세목이다(이상훈․김진하, 2012). 

<표 11>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중 핵발전․화력발전 관련 주요 내용

과세표준․세율
시․도별 부과현황(2010년, 단위: 백만원, %)

전국 부산 전남 경북

핵발전 0.5원/1kWh 76,148 14,298 27,618 34,231

화력발전 0.15원/1kWh 2014년 부과 예정

* 주: 광역 35%, 기초 65% 배분

** 자료: 지방세법과 이상훈․김진하(2012) 재구성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핵발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확대 주장이 가능하다. 비

록 핵발전과 위험 형태와 피해 강도와 범위가 다르게 나타날지라도, 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 

특히 탄소배출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감안하면, 핵발전에 부과하는 세율 수준(0.5원

/kWh)으로 가능하다(이인희, 2013b). 

쟁점 검토

핵발전보다 높은 발전량으로 인한 조세 부담에 따른 저항이 예상되고, 처음 시행되는 2014

년에 바로 세율 인상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정부는 2014년에 비과세되던 발전

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30원/kg(시행 초기에는 21원/kg) 수준에서 과세할 것으로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2013). 따라서 충청남도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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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 간의 쟁점 이상으로 불필요한 논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유류세 개정이나 

국세 신설과 무관하게, 지역자원시설세는 이 세목이 가지는 지방정부의 과세 자주권적 특성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주장이 그러하다. 다시 말해서, 핵발전과 화력발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

고 인근 지역의 개발과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상

훈․김진하, 2012). 

화력발전사업자와 대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국민적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적, 사회적 의제화 시기를 늦추되 2014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유용하게 사

용해 신균형발전과 지역에너지체제 구축의 모범 사례로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역

자원시설세를 ‘충청에너지공사’ 출연 등 지역에너지 전환 사업에 사용할 경우 바람직할 것으

로 판단된다. 이런 전환 과정에 관련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의존도가 높을 

경우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시 말해서, 자립적 경제적 토대가 취약해 나타나는, 일종의 ‘지대

국가(rentier state) 경향을 예방하는 선제적 대응이기도 한다.

(3) RPS 개선과 FIT 부활

배경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재정적 부담 등을 이유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포기하고 

의무할당제를 택하였다. 그러나 2012년 13개의 RPS 의무공급기관 이행실적을 보면, 총 의무

공급량 642만279REC 중 64.7%인 415만4227REC 만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도 

이중 자체건설 발전량은 전체 26.9% 밖에 되지 않는데도 RPS 시행 첫해 실적이 64.7%인 것

은 대부분이 외부구매와 기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통해 만들어진 국가 공급인증서

(REC)를 구매한 것이다. 에너지원별로는 태양광은 13개 모든 업체가 의무공급량을 채운 반

면, 비태양광은 한수원을 제외한 5개 한전발전자회사와 민간발전사 중 3개 사가 의무량을 채

우지 못해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더욱이 매년 의무할당량 비율이 높아지고, 이월분도 20%로 

낮아지기 때문에 자체발전량을 늘리지 않으면 과징금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

행 첫 해의 실적이 이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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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2012년 RPS 의무 이행실적

(단위: REC)

의무공급량 합계 자체건설 외부구매 국가REC

태양광
276,000 264,180

(95.7%)

63,502

(23.0%)

195,253

(70.7%)

5,425

(2.0%)

비태양광
6,144,279 3,890,047

(63.3%)

1,663,178

(27.1%)

332,426

(5.4%)

1,894,443

(30.8%)

전체
6,420,279 4,154,227

(64.7%)

1,726,680

(26.9%)

527,679

(8.2%)

1,899,868

(29.6%)

* 출처: 김제남 의원실(2013)

이 가운데 한국의 재생에너지 현실은 당연히 녹록하지 않다. 2011년 기준 1차 에너지대비 

목표가 고작 3.24%였으나 실제 보급비중은 2.75%로 목표 대비 85% 달성에 그쳤다. 문제는 

잠재량보다 체제와 정책이 따라주지 못한다는 것인데,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권고안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워킹그룹에서 합의했던 15% 목표도 산업부의 거부로 11% 유지를 택해 

정책의지가 더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의 핵발전 및 화력 발전 위주의 대규모 중앙집

중식 에너지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으로, 이미 현 체제의 사회적 환경적 비용이 한계에 달했다

는 점에서 지속가능할 수 없는 방향이다.

한편 충남도는 이러한 현 에너지체제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집약된 곳으로 대규모 화력발전

단지의 집적과 이에 따른 송전망 집중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화

석연료 사용 억제의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반면 2011년 기준 충남의 신․재생에너지 생

산량은 전국대비 2.1%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며 그 중에서도 폐기물이 67.5%를 차지하

고 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신재생에너지 부문 투자가 확대되고 점유율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올해 수립된 지역에너지계획에 따르면 충남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연평균 12.5% 확대

한다는 목표다.

국내 논의 흐름 및 신균형발전과의 연계 논리

충남은 대규모 전력생산지로서 화력발전소 및 송변전시설에 의한 직접적 환경피해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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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온실가스 배출 지역이자 환경피해 유발지이기도 하며, 

재생에너지 생산은 하위권이다. 따라서 피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조정과 함께 온실가스 감

축의 압박도 있으며, 마냥 피해자로서의 권리만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화력발전소로부터, 대규모 발전집적단지로부터 벗어나 재생에너지 자립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는 재생에너지 생산의 획기적인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앞서 보았듯이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RPS의 성과가 미진한 바, 업계는 물론이고 학계, 환경

단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재도입해 RPS와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

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과거 FIT제도에서 RPS제도로 이행하면서 대형발전사업은 유리하게 

됐지만 분산형 소규모발전소 확대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에, FIT를 병행 

실시해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참여를 늘려야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수많은 자발적 시민햇빛

발전소가 추진되고 있지만 이런 장벽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RPS 개선과 FIT 부활 방식 검토

RPS 자체도 당장에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다. 먼저 최근 태양광 설치가 급증하는 가운데 

‘태양광 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 발전회사에 부과한 태양광 공급의무량이 오히려 발전을 가로

막을 지경에 이르렀다. 올해 상반기에 발전사들이 REC을 구매하도록 열린 태양광 입찰시장의 

규모가 63MW이다. 이는 서울시가 2013년 보급하려는 태양광 목표 180MW도 감당하지 못하

는 수준으로 자칫하면 태양광에 투자를 했다가 입찰시장에서 판매도 못하게 되는 수가 있는 

것이다. 당연히 REC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려는 태양광생산자들이 사업추진을 망설일 수밖

에 없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과 2015년 2년 동안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300MW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으나(산업통상자원부, 

2013), 업계나 태양광 보급에 주력하고 있는 서울시 등이 요구한 수치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다.

게다가 태양광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민간업자들과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등 소규

모 발전사업자가 거쳐야 할 행정절차가 똑같기 때문에 규모가 작을수록 불리한 상황이다. 

3kW급 시민햇빛발전을 설치하더라도 생산한 전기를 한전계통에 연결하는 전신주를 찾고 그 

비용을 마련하는 일까지 다해야 한다. 따라서 RPS제도에서 태양광 물량을 늘리고, 중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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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태양광 사업자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지 않으면 태양광 확산은 앞으로

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의무량의 확대 외에 발전량 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지역 

간 가중치 도입 등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리되어야 할 문제다. 

다음으로 FIT에 대해 검토해보자. 화력과 핵발전소 중심의 대량 전력 공급 체계에서 태양

광이나 풍력과 같은 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원의 계통연계는 무시되거나 과도한 부담을 져왔

다. 실제로 태양광을 앞서 설치한 햇빛발전협동조합들도 이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

햇빛발전협동조합의 경우 애초에 태양광 설치를 염두에 두었던 부지 세 군데 모두 검토를 중

단한 바가 있는데, 이중 수산정수장의 경우 한전의 계통연계 지점인 전주와 거리가 너무 멀어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검토를 중단했다. 송도스포츠파크 주차장에서는 계통연계 지점은 짧

았지만, 전압이 고압이라 승압과 계통연계를 위해 들여야 하는 비용이 설치 운영비보다 커질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기를 바로 건물 내 전선과 연계하고 이 지점

에 계량기를 달아 한전에 공급하는 것이 오히려 계통망에 무리를 주지 않고 생산과 소비의 

최단지점의 연결이라는 효율성 또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이 부분 역시 제도개선이 시급하

다.

한편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및 재도입 등과 별도로 지방정부도 추진할 것들이 있다. 

특히 충남도는 재생에너지 중 특징적인 폐기물 에너지뿐만 아니라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태양광 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적극적인 서울시와 서

울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들이 시행착오를 거쳐 마련된 제도들을 벤치마킹하고 충남의 특징을 

살리는 길을 택하면 된다.

가장 먼저 태양광 발전 확대에서 문제되는 것은 부지 확보다. 서울시의 경우 이를 위해 △제

1,2,3종 일반·준주거, 근린·유통상업지역 태양광 입지규제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

공유재산 사용료를 5% → 1% 인하하는 에너지 조례 개정, △개발제한구역 내 발전사업용 태

양광발전소 설치 허용(7.9,국토부 유권해석), △공원 내 주차장, 나대지 등에 태양광발전을 설

치 가능토록 법률개정을 건의해 태양광 발전사업의 인･허가 조건 및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

한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전국평균치보다 적은 일조시간과 비싼 부지 임대료 등 다른 지역보다 투자여

건이 열악한 서울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서울형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발전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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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를 제대로 하려면 지자체가 REC를 선매입한 후 판매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가 태양광발전사업자가 되어서 소형태양광에서 생산한 REC를 고정가격으로 

전량 매입하고, 매입한 REC를 시장에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소형햇빛발전 사업

자는 태양광에 투자하면 전량 판매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또 일정수준의 이윤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태양광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4) 지역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배경

‘지역의 에너지 주권’와 ‘지역의 에너지 혁신’의 제도적 형태로 ‘지역에너지공사’ 모델이 유

용하다. 이에 대한 담론과 사례가 국내에 소개되면서, 지역에너지체제와 에너지 전환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에너

지체제 구축에서 재지역화와 재공유화 담론을 새로운 컨셉트로 수용하고 관련 제도적 틀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유틸리티(Sustainable Energy Utility)에 

대해서는 충남발전연구원에서도 연구․조사한 경험이 있어 익숙한 주제이기도 하다(왕영두 외, 

2008; 2009). 

신균형발전과의 연계 논리

국내에서도 이러한 지역에너지공사를 주장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개발에 지방정부

와 시민을 결합하는 방식을 제안한 최지훈(2006)은, 현재와 같은 중앙집중식 개발공사 대신 

지역별 개발공사로 통합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예컨대 미국의 지역개발공사

(community development cooperation).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에 천착한 유정민은 한국에

서 전력체제의 민영화가 추진되면서, 지속가능한 환경-사회관계를 회복하는 데 커다란 잠재

력을 갖는 지역에너지체제 구축 가능성이 점차 사라졌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에

너지 공유화와 탈집중화 패러다임에 기초해 지역 에너지 레짐의 복원(restoration)을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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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구체적인 형태가 바로 앞서 설명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유틸리티(SEU)이다(Yu, 2009

).17) 

이런 배경에서 지역에너지공사 제안(이정필 외, 2012)이 최근에 늘고 있으며, 베를린에너

지청, 뮌헨에너지공사, 런던기후변화청과 같은 해외 기구의 설립 배경과 사업 내용도 소개되

고 있다(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2c; 염광희, 2012; 이유진, 2013). 

사례: 제주에너지공사

최근 서울시청에서 지역에너지공사 모델을 검토하면서 조직형태와 사업범위 등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에너지공사는 “에너지 진단, 건물에너지 효율화, 에너

지 절약 교육․홍보, 분산형 에너지 보급, 맞춤형 컨설팅, 에너지 관련 시설 유지관리 등 지역의 

에너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기구”로 제안된다(고재경, 2013: 16). 실제로 2012년 7월 1

일에 설립된 ‘제주에너지공사’는 시행 초기 단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지역에너지공

사 도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김동주(2012)에 의하면, 제주에너지공사는 위와 같은 사업을 하는 전담기구로 발족됐으며, 

특히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설립․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즉, 

바람이 갖는 공유적 특성상 바람자원은 공적으로 소유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부담금) 또한 

제주도민에게 지불해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는 논의에서 출발했다. 이런 바람의 에

너지 ‘자원화’와 ‘공풍화’는 지역의 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구축할 수 있는 핵심적인 매개가 된

다. 

쟁점 검토

김동주(2012: 196~198)는 이러한 시도가 타 지역으로 확산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기

사업법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자연자원의 공유화와 ‘지역에너지자립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①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하고, ② 지역

17) 충청남도와 같이 광역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모델을 소개하는 연구 결과물(왕영두 외, 2008; 2009)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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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연에너지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에 대해 이익환원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고 강조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실질적으로 중앙집중화된 전력시스템(발전사업과 송배전사

업)에서 지역에너지공사가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중요해진다. 이 과정에서 한국전

력공사와 발전자회사 중심의 전력시스템의 개방화와 지방화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발

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지역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방안 검토

지역재생에너지자립과 지역에너지공사를 위해서는 ‘지역에너지자립조례’, ‘지역에너지기금

조례’, ‘지역에너지공사조례’가 필요하다. 지자체는 ‘지역에너지자립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부

서와 인력을 배치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에너지공사는 단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수요관리와 효율화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에너지자립을 위해 모든 에너지원을 포괄하는 에너지체제 전반을 관장하

도록 확대․강화되어야 한다. 

지역에너지공사 설립․운영과 사업 집행을 위해서는 일정한 자본금과 운영비를 마련해야 하

는데, 다수의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 새로운 재원을 발굴해야 한다. 우선 핵발

전(0.5원/kWh)과 화력발전(0.15원/kWh, 2014년 시행 예정)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역에너지공사에 투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핵발전과 화력발전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등 전기요금 인상(전력산업기반기

금 포함)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지역별로 배분하여 지역에너지공사에 투입한다.   

(5)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과 송변전시설주변지역보상지원법 개정

배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은 그동안 지원 범위와 수준은 물론이고, 지

원금의  실제 지출 등을 두고도 각종 논란이 끊이질 않아 왔다.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의 형평

성 문제도 지적된 바 있다. 한편 밀양 송전탑 문제를 이유로 사실상 정부에 의해 마련된 송·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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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 역시 이 발주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그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 의해 수정안이 마련되면서 급하게 

보상안이 추가되고 보상 및 지원 범위가 원칙 없이 설정되는 등 졸속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송주법의 경우 기존 송전선로 주변 주민들의 보상 및 지원대상 미포함, 발전소 주

변지역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 154kV 송전선 주변지역 보상대상에 

미포함 등 주민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헌법소원이 

준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균형발전과의 연계 논리

발주법과 송주법은 그 법안의 취지 자체로 보면 발전소와 송변전시설의 위치로 지역이 받게 

되는 피해를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법률이자 신균형발전의 맥락과도 통한다. 따라서 지

금까지 지적받아 온 발주법 그리고 송주법으로 이어지는 문제점과 송주법에 새로이 추가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 및 개선하여 신균형발전 논리의 근거와 명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

쟁점 검토

먼저 발주법에서 지원 범위에 포함되는 “주변지역”이란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지

역을 말하는데(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시행 2013.3.23.]), 이와 관

련해 실제 피해실태와 상응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발주법의 형평성과 관련한 또 하나의 쟁점은 핵발전소 주변지역에는 있으나 화력발전소 주

변지역에는 없는 민간환경감시기구에 관한 것이다. 발주법 시행령에는 핵발전소의 경우 “원자

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그 밖의 지원사업) ①항의 2)”이

라 규정되어 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화력발전소의 경우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그 밖의 지원사

업) ①항의 3)”이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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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지원 범위와 사업의 형평성 문제 외에 사실 발주법은 그 지원사업비의 운영 투명

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지원재원에 따라 기금지원사업과 

사업자 지원사업 등으로 나뉘는데, 기금 지원사업은 산업부가 발전소주변 5km 이내 주민들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사업자 지원사업은 한수원 등 사업자가 

발전소 주변 주민들을 위해 기금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자체예산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중에서 기금지원사업에는 민간에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있는데 부

당수령,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도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나 

부정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등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즉, 부당집행을 통제

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것이다. 이는 사업자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등 사업시행

자의 정산자료를 받아 발전사업자가 외부공개 없이 자체 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정행위자

에 대한 처벌 장치는 거의 미비하다.

또한 발주법에 따른 사업수립지침의 주민 열람시기, 열람기간, 방식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다. 기금지원사업의 경우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해당 읍‧면‧동에 비치 후 주민이 열람하

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생업에 바쁜 지역주민들이 수립지침을 열람하기란 사실상 어려워 형

식적 공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자치단체장 등 사업시행자는 산업부 장관이 통보한 사업계획

을 주민에게 별도 설명하거나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아 왔다. 그러다보니 주민지원사업

의 선정과정에 주민의사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자치단체나 특정계층 주도로 사업이 선정

되어 왔다. 또한  지원사업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지역위원회 위원은 자치단체장과 부자치단체

장이 위촉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데 대부분 과반 이상이 자치단체 직원 또는 자치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인사들로 구성되어 왔다. 따라서 위원들의 비판적 검증은 사실상 생략

된 채 안건 대부분이 원안대로 의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자지원사업의 경우 시행령에 규정된 세부내용이 주변지역 주민지원 취지와 달리 지나

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 즉, 법령에 규정된 사업내용 대부분이 자치단체 등이 자체 예산

으로 추진할 사업들로 구성돼 있어 자치단체들은 선심성 사업, 공약 사업들에 사업자지원사업

비를 사용하고 있다. 문중회, 번영회, 각종 체육단체 등 지역 특정단체의 각종 행사와 수익사

업 등은 물론, 지역 공공기관들마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 지원사업비를 요

구하는 실정이다. 드라마세트장 건립이나 레스토랑, 바다낚시터 조성사업 등 주민들을 위한 

지원과는 관련 없는 사업들도 빈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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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사업자지원사업의 세부 내용(발주법 시행령 제27조의2 별표3)

사업 종류 세부 내용

교육ㆍ장학 지원
지역우수인재 육성, 기숙사 마련, 영어마을 연수, 우수교사 유치 및 장
학사업 등 교육 관련 지원사업

지역경제 협력
지역특산물 판로 지원 및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주변환경개선
바다정화, 도로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 사업

지역복지
복지시설 지원, 육아시설 건립ㆍ운영, 체육시설 마련 및 마을버스 운영
지원 등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

지역문화진흥
문화행사 지원 및 문화시설 건립 지원 등 지역주민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기타
지역홍보 등 지역특성을 살리고 주민복지 증진, 지역현안 해결 및 지역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사업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2012)

<표 14> 지역 단체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체명 사 업 명 지원금액

경북 ○○군

○씨문중회 ○○정 보수사업(’11) 450

○○체육회 도민체육대회 개최(’11) 500

○○군궁도협회 국궁장 정비사업(’10) 63

○○면번영회 ○○ 해수사우나탕 사업(’06) 150

○○ ○○군 ○○군씨름협회 ○○세계사회체육대회(’09) 320

경북 ○○시 ○○시체육회 2009○○국제마라톤대회(’09) 100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2012)

다음으로 사업자지원사업 대상을 결정하는 선정기준에 관한 법령상 근거규정도 없는 상태

다. 사업자 자체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지원사업이 결정되고, 선정 및 탈락 사유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육영사업은 대표적으로 부패유발 요인으로 비판받아 왔는데, 발전소별로 장학생 

선발을 결정하는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 장학생 선발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학금 지급 시 대상자의 실제 거주여부를 거의 확인하지 않아 위장전입자 등 

부정수급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52

다음으로 송주법의 문제다. 송주법에서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송전선로 주변지역, 변전소 

주변지역), 재산적 보상지역, 주택매수 청구지역으로 분류하여 보상 및 지원 지역을 결정하하

고 있는데, 보상 및 지원 범위에 대한 설정이 명확한 근거 없이 무원칙하게 이루어졌다. 송·변

전설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호소하는 피해를 해소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부 스스

로 참고했다고 언급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갈등해소센터 요청으로 한국토지공법학회에

서 작성한 ‘송·변전설비 건설시 피해범위와 적정 편입범위 산출 및 보상방법 연구’(이하 ‘토지

공법학회 보고서)의 피해 지역과 비교해도 보상 및 지원 지역을 좁게 설정하였고, 154kV 송전

선로는 해당 지역 전력공급용 설비이고 지나치게 넓은 지역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지원금 규

모가 커진다는 이유만으로 아예 지원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송주법은 기존 송전선로 지역

주민들이 심각하게 겪고 있는 건강권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으며 외면하고 있다.

<표 15> 한국 토지공법학회의 연구용역결과와 송주법

 
한국토지공법학회  송주법 (154kV 제외)

765kV 345kV 154kV 765kV 345kV

주변지역
최외선에서
1천m

최외선에서
700m

최외선에서
500m

최외선에서 1천m 최외선에서 700m

주택매수
청구

최외선에서
180m

최외선에서
30m

최외선에서
180m

최외선에서 60m

재산적
보상청구

최외선에서
80m

최외선에서
20m

최외선에서
33m

최외선에서 13m

선하지
최외선에서
9m

최외선에서
5m

최외선에서
3m

언급없음
(기존대로 최외선에서
3m)

언급없음
(기존대로 최외선에서
3m)

송주법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부재하고,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주민

대표기구에 관한 규정도 없다. 토지의 재산적 보상이나 주택매수의 청구를 위한 협의 시 토지 

또는 주택소유자와 사업자가 협의 주체인데, 이 때 실질적으로 대등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란 

매우 힘들다. 초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들어서는 대부분의 지역이 농촌이고, 고령화된 농

촌의 상황 상 70대 이상의 주민과 한전이라는 거대 공기업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 때문이다. 

또 기초자료부터 부실하고 비공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 사회단체나 법률 전문가의 실질

적인 도움을 받는 것에도 한계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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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문제점

법령 중 해당 조항 개선방안 비고

피해실태
와

지원범위
의 불일치

-법 제2조(정의)~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
면·동의 지역~

-법개정을 위한 폭넓은 실태
조사에 근거해 ‘주변지역’ 범
위 확대 (환경영향평가 결과
핵발전소 온배수의 영향범위
가 2∼8km, 화력발전소 온
배수 및 대기오염 확산 범위
가 3∼6km 정도로 나타남)

현재 주변지역
범위를 8km로
확대하는 개정
안(김태흠 의
원 등 13인,
2013년 7월30
일 발의)이 소
관 상임위원회
계류 중

민간환경
감시기구

부재
(핵발전소
와 형평성)

-법 제25조(그 밖의 지
원사업)~2. 원자력발전
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기구의 설
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
사업 3.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
시를 위한 지원사업 및

-2.와 3.을 구분하지 않고,
“2.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개정

송주법에는 영농손실,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 방안도 없다. 토지공법학회 보고서에 따르

면 독일의 경우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대다수 보상합의가 강력한 농업단체와 사업자간 이루어

지는데, 이때 고려되는 손실요소는 ➀송전탑설치에 따른 직접적인 손실과 ②수확감소, ③노동

시간 추가, ④잡초비용제거,  ⑤송전탑으로 인한 항공방제 제한 등 매우 세부적이고 실질적이

다. 이와 같이 독일은 송전탑 등의 설치로 인한 영농장애를 처음부터 보상범위에 포함시켜 왔

지만, 우리의 경우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발생한 영농손실은 완전히 무시되어 왔다.

이외에도 위 발주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의 상당수가 송주법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지원

사업의 지나친 포괄적 규정, 피해지역 주민들과 관련 없는 다수의 지원사업, 지원금 관리의 

불투명성 등이 그러하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과 송변전시설주변지역보상지원법 개정

위에서 살펴본 문제점을 바탕으로 각각의 개선안을 정리해보면 우선 발주법에 대한 개선안

은 다음과 같다.

<표 16> 발주법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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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

회계투명
성 확보

장치 부재

-법 제14조(지원금의 사
용),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3(지원사업의
중단), 4(지원금의 회수
등), 5(지원사업의 평가),
제18조(결산 보고), 제19
조(보고 및 검사 등), 제
20조(과태료) 및 관련 시
행령

-자치단체, 주민 등에 지급
된 지원금의 사후정산을 규
정하고, 정산결과, 결산내역,
사업평가 결과 외부공개
-목적 외 사용 시 지원금의
환수 의무화 및 반환 강제
장치 마련
-부정수령 또는 목적 외 사
용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규
정 마련

송주법에도 적
용

사업선정
에서

주민의견
수렴절차

미흡

-법 제9조(지원사업계획
의 수립)
-시행령 제17조(지원사
업계획의 수립)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
고 공청회.주민설명회 등에
서 설명하도록 의무화, 공고
사항과 방식에 대한 규정 마
련
-주민신청 사업내역 홈페이
지 장기간 게시

송주법에도 적
용

주민지원
과 무관한
사업 빈발

-법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13조의2(원
자력 ·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시행령 제19조(기본지
원사업), 제22조(특별지
원사업), 제27조의2(원자
력·수력발전사업자의 지
역지원사업), 제24조(홍
보사업), 제25조(그 밖의
지원사업)

-사업자지원사업 세부내용을
주민들의 안전, 건강, 복리
등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업으로 개선
-사업자지원 대상사업별 선
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
-장학금수혜자 자격요건, 확
인서류 등에 대한 통일된 세
부지침 마련. 부정수급자 확
인 및 환수 장치 마련

송주법에도 적
용

결정과정
불투명

-법 제3조(주변지역지원
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
치)
-시행령 제3조(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9조(주변지역지
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제27조의2(원자
력·수력발전사업자의 지
역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 위원에 주
민 추천 인사를 포함시키고,
위원의 연임 횟수 1회로 제
한, 이해당사자 가능성이 높
은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
-심의위원회 회의 속기록 및
회의내용 전체 공개 의무화
-지원사업 선정결과와 근거
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

송주법에도 적
용

송주법의 경우,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는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률로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구가 광범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30미터는 보상하고 31미터는 보상에

서 제외한다면,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피해

증언 등을 고려할 때에 보상이 필요한 범위는 현재 통과된 송주법보다 훨씬 더 넓다.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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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고 있는 토지공법학회 보고서도 갈등 중재를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조사가 수행된 것이라 밝히고 있다. 실제 지가 하락 범위를 기존 송전선 지역을 대상으

로 면밀하게 조사한다면 피해범위는 훨씬 더 넓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근

본적인 피해실태 조사와 이에 따른 개정을 염두에 두고, 다만 중요한 문제점을 차선적으로 개

선할 수 있는 방안을 토지공법학회 보고서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7> 송주법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요 문제점
법령 중 해당

조항
개정안

154kV
주변지역 제외

-법 제2조(정의) -154kV 송전선로도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포함

재산적보상
범위 협소

-법 제2조(정의)
-송전선로 양측 최외선으로부터 765kV는 80미터,
345kV는 20미터, 154kV는 10미터까지를 재산적
보상지역으로 지정

선하지보상
범위 확대 제외

-법 제2조(정의)

-선하지 보상범위를 기존의 일률적인 3미터가 아
니라 765kV는 최외선에서 9미터, 345kV는 최외선
에서 5미터, 154kV는 최외선에서 3미터로 차등화
및 확대하여 규정

건강권피해
보상 부재

신설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에 전자파의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및 환경영향에 따
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중요사항을 조사․연구
하는 기구를 환경부에 두도록 규정

주민의견수렴
절차와 대표기구
규정 부재

신설

-입지선정 과정에 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
고,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전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
우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
-송․변전 시설 주변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진 주민단
체의 구성과 보상 및 지원을 위한 사업자와의 협
의 사항을 규정

영농영업손실
보상 부재

신설
-영농영업 손실 등 간접적 손실에 대한 보상과 보
상 시 주민단체와의 사전 협의 의무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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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과 정책제언

1. 연구 요약

이 글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에너지 문제를 ‘신균형발전’으로 맥락화해 ‘충청남도의 지역

에너지 전환전략’의 담론을 형성하고 대안적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됐다. 지역

에너지체제의 국가에너지체제로의 실질적인 포섭은 특정 지역의 대형 핵발전소 벨트와 화력

발전소 벨트를 통해 전력 생산에서 자유로운 특정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  네트워크를 

낳았다. 이로써 전력 생산의 비용과 편익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극단적인 불균형이 고착되었

는데, 충청남도 역시 전력공급기지로 기능하면서 지역불균형발전의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경성에너지체제의 대안이 되는 연성에너지체제가 지방적 스케일과 친화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 가능성의 원칙에 맞게 ‘지역에너지체제의 전환전략’

을 적극적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은 저성장 시대를 맞아 

신균형발전이라는 틀에서 지역간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분리와 불균형이라는 첨예한 쟁점을 

극복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녹색화를 위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가능케 

하는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는 지역에너지체제의 전환을 둘러싼 국내외 담론 지형과 실험 사례를 살펴보고, 충

청남도에 주는 시사점을 뽑아 연성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의 주요 방향과 전략과제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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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의 에너지 주권

지역에너지체제 전환전략

에너지 분권 에너지 혁신

과제1 과제2 과제3 과제4 과제5

지역
전기요금
차등화

지역자원
시설세
현실화

RPS개선
FIT부활

지역
에너지
공사
설립

발주법
송주법
개정

기존 에너지 전환 프레임을 ‘에너지 정의’와 ‘에너지 주권’을 내포하는 신균형발전과의 관계 

속에서 재구성하면, 지역에너지체제는 ‘에너지 분권’과 ‘에너지 혁신’이라는 두 요소로 구성된

다. 지역의 에너지 주권은 에너지 분권으로 실현할 수 있는데, ‘에너지기업의 지방공사화’를 

대표적인 모델로 검토할 수 있다. 지역의 에너지 혁신은 지방자치단체 내의 지역사회 단위에

서의 ‘참여와 분배의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지역에너지공사’를 

지역에너지체제의 주요 조직적 형태로 상정하는데, 다층 거버넌스 측면에서 국가와 마을 단위

를 잇는 중범위에서의 광역 지자체 혹은 대도시의 지역에너지공사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

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에너지 분권과 에너지 혁신을 위해서는 여러 법적, 제도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지

역에너지체제 전환전략의 주요 과제를 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② 지역자원시설세 현실

화, ③ RPS 개선과 FIT 부활, ④ 지역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⑤ 발주법 개정과 송주법 제

정,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지역에너지체제의 전환전략과의 관계 속

에서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3> 지역에너지체제의 전환전략 구상

마지막으로, 발전주의 시대의 불균형발전의 유산을 극복하고 저성장 시대의 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부정의에 대한 피해 보상과 지원 극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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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심 이상으로 에너지 전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2. 향후 연구과제

이 글은 저성장 시대의 신균형발전 프레임에서 지역에너지체제의 의미와 체계를 살펴본 후 

기존 에너지 전환 담론을 재구성하여 에너지 정의, 에너지 주권, 에너지 분권, 에너지 혁신 개

념을 중심으로 지역에너지체제의 전환전략을 위한 주요 과제를 도출했다. 무엇보다도 사회-

공간적 측면에서의 불균형과 부정의에 초점을 맞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에 집중했

다. 이를 통해 공간적 측면에서 기존 에너지 전환 담론이 취약했던 부분을 일정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체제 전환을 위해 중앙정부에 ‘역제안’하는 정책과제

에 주안점을 두다보니 충청남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선도적이고 실험적인 과

제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신균형발전을 위한 충청남도 지

역에너지체제 전환전략 연구”에 걸맞게 충청남도 내외부를 종합하는 전환전략 연구가 후속과

제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외에 이론적, 실천적 측면에서의 후속과제에도 주목해야 한다.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지역간 불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광역내의 불균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지역에너지체제의 실태와 문제점에서 살펴봤듯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뿐만 아

니라 광역간 그리고 광역내의 불균형도 해결이 필요한 문제다. 따라서 한국의 에너지체제에 

대한 다중 스케일적 분석을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지역에너지공사라는 공적 

형태와 협동조합과 시민기업 등 사회적 형태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에너지 전환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실천적 개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는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국가에너지체제 논

의에서 에너지 전환과 지역에너지체제가 정당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현실 개입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발전에 대한 주관적, 객관적 위험경관이 확산되고 있는 것

만큼, 송전망과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위험경관 역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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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정책과제를 주장하는 것과 함께 에너지체제 전반에 대해서 과거와 차별화된 프레임에 

입각해 종합적인 구조 개편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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